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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요약

현 정부 지방분권정책의 
평가와 과제

현 정부에서는 정권 초기 100대 국정과제에 ‘지방분권의 확대’를 중심과제로 

선정하여, 기존의 ｢지방분권특별법｣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

정하고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강력한 지방분권정책 추진

체계를 확립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추진실적에 대하여 중앙정부 및 소속기관과 학계의 견해가 상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들 가운데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 자치재정권의 확충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하여,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평가 결과, ⅰ) 사무이양 분야에 대해 

총 3,365건의 국가사무 지방이양을 계획하였으나, 1,178건에 대한 이양사무 확정

이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4건만 이양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ⅱ)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 체계 분야에 대해서는 위임사무 폐지 및 이양의 노력이 원활히 이루어지

지 않았고, 명확한 사무배분의 기준과 원칙 재정립에 따른 지방이양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에 대한 평가 결과, 1단계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 이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되어 

업무이양에 따른 인력과 재원이 이양되었으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단위사무 중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가 이양된 것이며, 2단계 정비대상에 대한 추진계획은 아

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로 자치재정권의 확충에 대한 평가 결과, ⅰ) 국세와 지방의 합리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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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대해 지방소비세 도입과 지방세 세목체계의 간소화는 원활히 추진된 반면, 

지방소득세 도입 및 신세원 발굴 등을 통한 선택적 과세 확대는 지방세수 및 납세자

의 세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ⅱ)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분야에 

대해 특별교부세 부분에서는 재해취약지역 등에 사전예방사업이 가능해지게 된 반

면, 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지역발전교부세 부분은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책임성 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ⅲ) 지방재정의 투

명성⋅건전성 제고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중적인 결산보고체계가 개선되어 중

복 및 상호모순 등의 기존 문제점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 향후에 소기 계획한 바

를 충실히 집행해 나가기 위한 분야별 개선과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측면에서, 사무이양에 따른 단위사무별 소요

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가칭)사무이양 재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고,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사무배분 체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권한배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국회 

및 중앙정부가 보충성원칙을 지키지 않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헌법재

판소에 규범적 통제를 위한 권한쟁의심판청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 측면에서, 중앙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가

지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지방자치단체 차원

에서 실시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자치재정권의 확충 측면에서, 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확충

되어야 할 것이고, 지방소득세⋅소비세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세 세수의 안정성

과 신장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지방교부세의 개선이 필요하다. ⅲ) 원가회계준칙 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기초자산 및 부채 평가기준이 재정립 되어야 할 것이며, 복식부기 회계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 자치재정권의

확충, 효과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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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0년대 이후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

국은 기존의 국가 및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체제로부터 탈피하여 지역 및 지방정부 

중심의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경제의 개방화에 대한 대응주체로서 지역(region)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면서, 

지역이 주도하여 경제권 형성 및 경제적 공간을 구성하고,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

시키는 지방정부 중심의 행정체제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조성호, 2010: 1).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정부 이후 실질적인 

지방분권체계의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

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절름발이형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행정사무의 약 72%가 국가사무로 되어 있고, 재원배분의 약 80%가 국가에 편중되

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로부터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0: 5).

이에 따라,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권 초기 100대 

국정과제에 ‘지방분권의 확대’를 중심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의 기능조정,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의 확충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 또한, 국민의 정부 시절에 제정된 

기존의 ｢지방분권특별법｣을 정권 초기인 2008년 2월 29일에 ｢지방분권촉진에 관

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과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

원회’로 이원화1) 되어 있던 지방분권 추진체계를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

1) 참여정부 시절, 지방분권 추진체계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이원회’로 이원화하여 운영한 

바 있으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 추진기능을,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방이양기능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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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일원화 하는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확립하였다(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0: 5).

현 정부 지방분권정책의 분야별 추진실적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특별지방행

정기관 가운데 국도하천⋅해양항만⋅식의약품 등 3개 분야에 대한 기능⋅인력⋅
예산의 지방이관을 2010년 6월 30일에 완료하였다(김성호, 2010: 41). 또한, ｢지
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사무배분의 원칙) 및 제10조(권한이양 및 사무

구분체계의 정비)에 입각하여 총 1,178개 사무에 대한 지방이양을 확정하였으며,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세⋅소비세를 도입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합리적

으로 조정하였고, 지방교부세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지방재정의 투명성⋅건전성을 

제고하였다(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0: 104-143).

그러나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하

여, 중앙정부 및 소속기관과 학계의 견해가 상반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주요 정책

집행주체인 행정안전부 등의 중앙부처와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의 학자 및 연구자들은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당초계획 대비 실적을 중심으로 중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 향후 보다 실질적으로 집행되어 

나가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방

분권 및 지방자치의 발전에도 커다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하도록 하였다(정부혁신지방분권추진위원회, 2007).

2)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학계의 부정적 평가근거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과 관련하여 기관

을 이관한 것이 아니라, 사무 및 인력 일부를 위임한 것에 불과하고 예산의 보전이 불분명하며 내용이 단순 

집행적 사무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10: 4; 김성호, 2010: 41; 조성호, 2010: 15),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2008년 이후 실제 이양이 완료된 사무는 34건으로서 약 3%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김성호, 2010: 40), 지방재정의 확충과 관련하여 여전히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지방세 세목 

및 탄력세율 적용권한이 없고, 국가와 지방간 심각한 재정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손희준, 2010a: 85; 

김성호, 2010: 44; 조성호⋅이현우⋅신종호, 2010: 3)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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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기 때문에,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 25일부터 2010년 12월 31

일 현재까지의 약 3년 동안으로 설정하였고, 우리나라를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한

정하였다. 또한, 현 정부에서 계획 및 추진 중인 지방분권정책의 다양한 분야들 

가운데 지방자치의 발전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중앙행정권

한의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 자치재정권의 확충 등 세 가지 분야

를 평가하는 것으로 연구의 내용적 범위를 국한하였다.

이를 위해,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가운데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특별지

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 자치재정권의 확충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정책목표달성

도를 평가하는 효과성 평가기법을 활용하였고, 구체적으로 당초 계획(목표) 대비 

현재까지의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으

로 각종 정부발간보고서, 전문서적, 단행본,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등 

2차 자료 중심의 문헌조사방법을 동원하였으며, 해당 분야 전문가와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소속의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심층면접조사(interview)도 병행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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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연구계획 수립

⇩
정책결과 평가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정책결과 평가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분석틀 설정

⇩
효과성 평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

자치재정권의 
확충

⇩
개선과제 도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방안

자치재정권의 
확충방안

⇩
연구결과의 종합 및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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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검토 및 분석틀 설정

제1절 정책결과 평가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정책평가는 그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지만 일반적으로 정책

과정 평가와 정책결과 평가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Suchman, 1967; 

Franklin & Trasher, 1976; Nachmias, 1979; 노화준, 1997; 정정길 외, 

2009; 유 훈, 2002). 즉, 정책평가 대상을 정책과정으로 하는지 혹은 정책결과로 

하는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 정책결정이나 정책

집행 등의 정책과정이 아닌 정책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정책결과 평가의 개념, 정책결과 평가의 역사적 전개와 유사 개념, 정책

결과 평가의 과정, 정책결과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책결과 평가의 개념

정책평가는 1960년대 중반 미국의 Johnson 행정부가 주도한 ‘위대한 사회

(great society)’에 대한 정책사업의 평가를 통해 확산⋅정착되었다(Palumbo & 

Nachmias, 1983). 정책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정책평가가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현실적 필요성에 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평가가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그 결과와 활용도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타남으로 인해 1980년대에 들어 

‘정체성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정책평가의 이론적 토대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당시 정책평가에 대해 가장 쟁점

이었던 것은 정책평가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정책평가에 있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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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에 따라 정책평가 개념을 협의와 광의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협의의 정책평가는 정책평가를 목표의 달성도 측면에서만 접근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 정책이 정책집행을 통해 당초 추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였는

가에 초점을 맞추고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Franklin & Trasher(1976: 

21)는 정책목표의 달성도만을 정책평가의 대상으로 제시하였으며, Suchman(1967)

은 정책목표의 달성도에 더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입요소까지 정책평가

의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광의의 정책평가는 정책목표의 달성도에 더하여 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정책의 집행으로 인해 나타나는 개선 효과에 더해 부작용까지도 포

함하는 것을 의미하며(Franklin & Trasher, 1976: 22), 여기서 나아가 정책평가

를 어떤 정책의 과정이나 결과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판단하는 사회적인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노화준, 1997: 26).3) 이와 같이, 광의의 측면에서 정책평가는 

정책평가에 정책목표의 달성도뿐만 아니라 정책과정에 대한 평가까지 포함하고 있

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정책평가란 협의로는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이고, 

광의로는 정책의 전 과정 또는 여러 측면에 대한 평가라 볼 수 있다(김명수, 2000).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정부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현재까지의 결과를 평가함으로

써 향후 지방분권정책이 원활히 집행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결과 평가의 개념을 앞서 제시된 정책평가의 개념 

가운데, 협의의 측면인 ‘정책의 목표달성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정책결과 평가의 역사적 전개와 유사 개념

정책결과 평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 국가별 특성에 따라 정책평가의 개념

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정책결과 평가를 상대적으로 일찍부터 추

진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정책평가의 역사적 전개와 정책결과 평가의 유사 

개념인 사업평가(program evaluation), 성과감사(audit), 성과검토(performance 

review)를 살펴보았다.4)

3) 정책평가를 사회간섭(social intervention)의 개념화와 설계, 집행 및 효용을 사정(assess)하기 위하여 사회

과학적 연구절차를 응용하는 것으로 정의한 Rossi & Freeman(1982)도 광의의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다. 

4) 김준한(1999)은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의 정책평가 역사적 전개과정을 검토하고 감사, 사업평가(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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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의 역사적 전개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 일찍이 1950~1960

년대에는 정부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사업평가가 등장하였다.6) 그러나 이 당시에

는 평가를 위한 자료의 부족, 평가체계 및 능력의 미흡, 관료의 저항으로 인해 평가

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70~1980년대 평가대상이 효과성(목표달성

도)으로부터 효율성과 집행과정까지 확대되는 등 평가범위가 확장되었고, 정부 책

무성 확보에서 나아가 정책비용 통제 및 집행과정의 개선을 위한 점검이 강조되었

으며, 감사의 범위가 전통적 감사에서 벗어나 정부 활동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1990년대 들어서며,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 당시 미국을 비롯하여 캐나다와 

영국 등에서는 성과점검(performance monitoring)과 성과검토(performance 

review)를 행정개혁 수단으로 추진하였다. 이 때 결과 지향적 관리, 내부적 관리 

성과가 아닌 외부적 서비스 효과 지향, 평가와 환류 강조, 정부 전 업무로의 확장을 

강조한 점은 기존의 행정개혁에 대비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감사의 경우

에 1980년대 이후 성과관리체계의 도입에 따라 성과감사가 일반화되었다. 

<그림 2-1> 정책평가 개념의 역사적 전개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책무성 책무성/계획 비용통제/개선 결과/서비스

(전통적) 감사 (범위 확장/일반적 평가 활동 강화)
성과

감사

사업평가 (범위 확장/엄격성 완화)
성과

검토

(일상적 점검/보고) 점검(결과 측정 강조)
성과

점검

 자료 : 김준한(1999: 232).

평가), 점검(monitoring)이 정책평가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로 제시하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정책평가 

개념의 재정립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역사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정책평가의 개념을 유사개념을 

토대로 종합하여 정책평가 개념의 재정립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정책결과 평가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정책결과 평가의 유사개념인 사업평가, 감사, 성과검토에 대해 살펴보았다. 

5) 정책평가의 역사적 전개와 유사개념에 대한 내용은 김준한(1999)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을 밝힌다. 자세한 

내용은 김준한(1999) 및 Rist(1990a, 1990b)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6) 정책과 사업에 대해 명확히 구분한다면 사업은 정책의 하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정책을 구성하는 세부 사업들

의 개별적 평가를 통해 특정정책이 평가된다고 볼 때, 사업평가 역시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다(김명수,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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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의 유사개념이라 할 수 있는 사업평가, 점검, 감사, 성과감사, 성과검

토, 성과점검 가운데 정책평가 결과의 특성인 사후평가에 해당하는 사업평가, 성과

감사, 성과검토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7)

<표 2-1> 정책결과 평가의 유사개념

구 분

정책결과 평가 
(1950~1960년대 

사업평가)

<협의의 정책평가>

사업평가
(1970년 이후 

사업평가)

<광의의 정책평가>

성과감사 성과검토

평가목적
정책의 책무성 

확보

정책집행 및 결과의 

책무성

정책집행의 합법성 

확보

집행과정 및 결과 

점검

평가대상 정책결과 정책집행 및 결과 정책집행(정책결과) 정책집행(정책결과)

평가기능 환류(학습) 환류(학습) 통제(환류) 학습(통제)

평가내용 효과성     효과성(효율성) 합법성(효율성) 정확성(효과성)

평가자
외부기관

(운영기관)

외부기관

(운영기관)

외부기관

(상급기관)

운영기관

(상급기관)

평가시기 사후평가 사후평가 사후평가 사후평가

평가활용자
사업책임자

(사업운영자)

사업책임자

(사업운영자)

외부통제자

(사업책임자)

사업운영자

(사업책임자)

  주 : 괄호 안은 부차적인 중요성을 나타냄.

자료 : 김준한(1999: 238) 수정⋅보완. 

첫 번째로 사업평가의 경우, 1950~1960년대 초창기 순수한 사업평가는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부 활동의 책무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활동

의 지속⋅확대⋅축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협의의 정책평가, 즉 정책결

과 평가와 동일한 개념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를 거치면서 평가대상이 정책과정

까지 확대되면서 광의의 정책평가 개념으로 확대되었고 이후 1980년대 성과관리

의 등장에 따라 나타난 성과결과에 대한 검토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7) 1970년대 이후의 점검과 성과점검은 결과의 측정을 강조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진행과정에 대한 점검을 

의미하므로, 정책결과 평가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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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성과감사의 경우, 기존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등 합법성 중심의 

전통적 감사에서 나아가 감사대상을 정부의 활동과정과 결과를 대상으로 효과성 

및 효율성을 감사하는 것으로 확대된 것으로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기조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활동은 정부활동의 윤리적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법성 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 번째로 성과검토의 경우, 기존의 1980년대 성과관리 체계의 도입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과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성과를 판단하는 작업을 의미하

는 것으로 성과관리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평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의 정책결과 평가와 유사한 것은 

1950~1960년대 나타난 사업평가이며, 1970년대 이후 그 범위가 확장된 사업평

가와 성과관리의 등장에 따라 나타난 성과감사 및 성과검토는 평가의 목적, 대상, 

기능 등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정책결과 평가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정책결과 평가의 과정

정책결과 평가의 과정 역시 연구자의 따라 구분이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Nachmias(1979)의 정책평가 과정에 관한 견해를 토대로, 유 

훈(2007)이 제시한 목표확인, 평가기준 선정, 인과모형 설정, 연구설계, 자료수집, 

자료의 분석과 해석의 6단계 평가과정을 중심으로 평가과정을 살펴보았다.8) 

첫째, 목표의 확인은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책이 법률의 

제정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법령에 명시된 내용이나 법률 제정의 배경과 경과 등을 

검토하여 정책목표를 확인하고, 법률의 제정이 아닌 경우 관련 집단이 해당 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거나 정책참여자들이 제시한 목표를 확인하여 정

책목표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평가기준의 선정은 평가대상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평가

기준을 선정하는 것이다. 평가기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평가결과의 수준이 산출, 

성과, 임팩트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가도 결정해야 한다. 

8) Nachmias(1979)와 유 훈(2007)의  정책결과 평가 과정은 정책결과에 대한 평가과정만으로 구성한 것이다. 

타 연구의 경우 평가결과의 환류를 포함하기도 하는 등 차이를 보이지만 평가과정의 유형화에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인 내용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오석홍,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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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인과모형의 설정은 정책목표와 결과(산출, 성과, 임팩트)와 관련된 변수

를 토대로 인과모형을 설정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 연구대상이 되는 문제와 관련

이 있는 변수들의 선정, 변수 간 관계의 설정, 변수간 관계에 대한 명제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연구설계는 설정한 인과모형을 토대로 관련 자료를 수집⋅측정⋅분석하

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인과모형의 수립과 가설설정이 이루어진 경우, 

실험설계에 의하여 정책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

지만 현실적으로 정책의 통제집단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에 

실험설계를 추구하되, 현실적으로 실험설계가 불가능한 경우 준실험설계가 이루어

지도록 연구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자료의 수집은 정책결과 평가를 위한 평가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여

기서는 면접, 설문 등 다양한 조사방법 가운데 평가대상 정책, 인과모형 및 세부변

수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정한 자료수집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분석과 해석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앞서 설정한 인과모형과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를 연구설계에서 결정한 분석기법을 

통하여 분석하고 이를 해석하여 정책결과 평가를 산출하는 과정이다.9) 

4. 정책결과 평가의 기준

정책결과 평가를 진행하는데 있어 평가대상의 정책이 가지는 성과와 효과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기준에 의한 평가는 불가능하며 다양한 

평가기준이 사용되게 된다(Suchman, 1967; Poland, 1974; Dunn, 1994; 

Brewer & deLeon, 1983; Nakamura & Smallwood, 1980).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결과 평가기준들을 살펴보면, 먼저 

Suchman(1967)은 노력(effort)⋅성취량(performance)⋅성취한 일의 적정성

(adequacy of performance)⋅효율성(efficiency)을 평가기준으로 제시하였으

며, Poland(1974)는 효율성⋅효과성⋅필요성(appropriateness)을, Brewer & 

9) Nachmias(1979)는 정책평가에서 변화, 예측, 인과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경우 회귀분석이 가장 적절하고 효과

적인 분석 방법이라고 제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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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on(1983)은 효율성⋅형평성⋅충분성(adequacy)⋅효과성을, Dunn(1994)

은 효과성⋅효율성⋅충분성(adequacy)⋅형평성⋅대응성(responsiveness)⋅
필요성(appropriateness)을, Nakamura & Smallwood(1980)은 목표달성⋅효

율성⋅수혜자 대응성(clientele responsiveness)⋅주민의 만족(constituency 

satisfaction)⋅체제 유지(system maintenance)10)를 제시하였다. 

각각의 평가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ⅰ)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효과성을 측정 기준으로 삼을 경우, 정책평가는 정책이 정책목표

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의도했던 결과를 어느 정도 가져왔는지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ⅱ)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한 투입

으로 더 많은 산출을 추구하거나 또는 일정한 산출을 추구하기 위해 적은 투입을 

들이는 것이다.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의 패러다임으로 인해 공

공부문에서 경제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짐으로 인해 효율성이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ⅲ) 충분성은 정책집행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직접적인 

결과, 즉 정책산출(policy outputs)이 정책목표의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충분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구체적으로 정책집행의 결과를 

정부가 수행한 정책의 내용을 의미하는 정책산출과 정부활동이 야기한 실제 결과를 

의미하는 정책효과(policy outcomes or impacts)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정책산

출이 정책효과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ⅳ) 형평성은 분배의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에 투입된 비용과 편익, 나아가 사회 내 권력과 부의 

재분배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형평성은 재분배 정책이 

얼마나 많은 효과를 나타냈는지를 위한 평가기준으로 사용된다. ⅴ) 대응성은 정부

의 대국민 대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집행의 결과가 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대응성에 따른 평가는 정책집행의 

10) Nakamura & Smallwood(1980)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지 않은 주민의 만족과 체제 유지를 정책결과 

평가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주민의 만족은 주민(유권자)들이 특정 정책에 대해 얼마

나 만족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기준에 의하면 정책의 성공 유무는 정책결과에 대해 유권자들이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체제 유지는 평가대상 정책이 체제 

유지에 얼마나 이바지 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고자 하는 기준이다. 체제 유지는 거시적 수준에서 국가나 국제 

사회의 안정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미시적으로는 개별 집행 담당기관의 안정 및 활력유지에 얼마나 기여

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이들은 체제 유지 기준이 효과성, 효율성, 주민만족, 수혜자 대응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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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선호나 가치를 충족시킨 정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다. 마지막으로, ⅵ) 필요성은 정책목표의 바람직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집행

된 정책이 추구하였던 목표가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합한 것인지 혹은 적정

한 수준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대개 정책결과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이루어진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

의 <표 2-2>와 같다.

<표 2-2> 정책결과 평가의 기준

기준 개  념 선행연구

효과성 정책의 목표달성도

Suchman(1967), Poland(1974), 

Brewer & deLeon(1983), Nakamura 

& Smallwood(1980), Dunn(1994)

효율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 

대비 산출의 정도

Suchman(1967), Poland(1974), 

Brewer & deLeon(1983), Nakamura 

& Smallwood(1980), Dunn(1994)

충분성
성과의 달성이 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Suchman(1967), Brewer & 

deLeon(1983)Dunn(1994)

형평성
정책의 비용과 편익의 

형평적인 배분 정도

Brewer & deLeon(1983), 

Dunn(1994)

대응성
정책의 성과가 특정 집단의 

선호나 가치를 충족시킨 정도

Nakamura & Smallwood(1980), 

Dunn(1994)

필요성
정책목표의 

바람직한 정도
Poland(1974), Dunn(1994)

이상의 평가 기준들 가운데, 정책의 목표달성도를 중심으로 하는 효과성 평가

는 정책목표 대비 정책집행의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이루어지는 정책결과 평가를 

의미한다.11) 이러한 효과성 평가는 주로 정책집행에 따른 결과를 중심으로 실시하

는 평가로서, 앞서 살펴본 협의의 정책평가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효과성 평가는 정책평가가 최초로 등장한 1950~1960년대의 사업평가 중심의 정

책평가와 유사하기 때문에(김준한, 1999; Rist, 1990a; 1990b), 다른 정책결과 

11) 정책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따라 정책집행의 사전과 사후에 따라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로 구분할 때, 효과

성 평가는 정책집행 사후에 정책집행 결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사후평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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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들 가운데 가장 역사적 전통성과 유래가 깊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효과성 평가의 유용성을 살펴보면, 정책목표 대비 정책집행의 결과를 

점검하여 정책의 계속, 확장 또는 감축과 같은 중대한 정책결정을 하는데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 효과성 평가의 유용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노화준, 2007).

첫째, 정책대상이 되는 현상에 있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의 여부와 그 정도

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효과성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의 평가는 

정책을 통해 나타난 변화보다는 정책과정 상에서의 비효율이나 문제점 도출을 중심

으로 이루어진다.12) 그러나 효과성 평가는 정책이 추구하였던 정책목표의 달성, 

즉 정책집행을 통해 나타난 변화 가운데 정책의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

기 때문에 해당 정책으로 인한 변화와 그 정도를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정책과 관련된 일련의 변화가 해당 정책의 집행에 의해 나타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 정부는 사회에서 문제시 되는 현상을 정책문

제로 설정하고, 이를 개선 또는 완화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정정길 외, 2009). 사회에서 문제시 되는 정

책문제는 정부의 정책이 아닌 다른 사회현상에 의해 변화될 수 있으며, 특정한 사회

현상에 의해 매우 큰 변화가 수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와 결과만을 

단순히 비교하는 경우, 정책평가에 있어서 큰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실험평가 혹은 준실험평가를 통해 실시하는 경

우, 해당 정책과 관련된 일련의 변화가 정책에 의해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파악할 수 있다(King, Morris & Fitz-Gibbon, 1987). 

셋째, 정책과 관련된 일련의 변화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해결 및 개선

에 적합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효과성 평가는 대개 정책집행을 통해 

나타나는 정책산출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정책산출과 정책효과간 인과관계가 

미흡한 경우, 정책평가는 해당 정책을 정확하게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효과성 

평가는 해당 정책의 명확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산출자료를 선정⋅수집하는 과

정이 수반되므로,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절차적 유용성을 제공한다.

12) 예를 들어, 효율성 평가는 정책의 투입(input) 대비 산출(output)을 중심으로 평가함으로써 정책집행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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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 효과성 평

가를 활용하여 당초 정권 초기에 계획했던 내용들에 대한 현재까지의 실적을 살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현 정부 지방분권정책의 각 분야별로 계획(목표) 대비 실

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정책이 집행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유용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틀 설정

1. 지방분권정책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 통시적 연구

강형기⋅허 훈(2006)은 “한일 지방분권정책 현상과 평가”에서 양국의 지방자

치가 최근에 지방분권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추진의 방법이나 추진한 결과

는 어떠한 가를 지방분권이론의 틀에 맞추어 비교분석하고 평가해보고자 접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분권정책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해 접근한 준거는 추진배경, 

추진내용, 추진결과라는 단계로 구분하여 기본방향과 주요과제로 선정된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각각의 추진결과의 정도를 분석하고 있다. 

노승용(2007)은 “참여정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분석 및 전망”에서 

참여정부가 의도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내용을 점검하고 그 공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의 7개 기본방향과 20개 주요과제에 대하여 추진과제, 

추진체제, 추진절차 및 방식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그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전영평(2008)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평가와 새정부의 과제”에서 참여정부

의 지방분권화 정책에 대한 분권로드맵의 내용을 평가하고 있는데, 기본방향과 개

별 주요과제들에 대하여 통시적인 접근을 통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구별하여 분석하고 있다. 

금창호(2009a)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와 향후 발전과제”라는 연구

에서 현 정부의 올바른 지방분권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참여정부가 추진한 지방

분권정책을 사무, 조직⋅인사, 재정의 세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즉, 각 영역에 대하여 참여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 대비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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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의 추진정도를 분석하고 있다. 

김순은(2003)은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보고, 지방분권정책의 

절차와 과정 등 추진과정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 

분권정책 로드맵의 분석과 미시적 관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학보하기 위한 정책관

계자들의 참여과정 등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전영평(2003)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서 참

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지방분권로드맵을 중심으로 평가

하고 있다. 

이승종(2005)은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에서 노무현 정부의 분권

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의 병렬추진상의 상충으로 인한 불필요한 부작용을 증폭시키

기 보다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정책과제와 추진기구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노무현 정부의 분권정책을 추진과제, 기구 및 추진성과로 나누어 개괄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기준으로는 추진과제의 기획⋅선정 상에 있어서는 합리성, 적

절성, 포괄성, 전향성, 참여를, 추진기구에 대하여는 전문성, 통합성, 정치적 권위

를, 추진일정 및 성과에 대해서는 실천가능성, 제도화의 정도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김병국(2005)은 “선진 지방자치 비전 및 정책과제”에서 민선 지방자치 10년

간의 제도와 운영실적을 종합평가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선진지방자치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접근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평가기준으로 2대 자치요소

인 지방분권, 자치역량, 주민참여를 통해, 2대 성과인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자치요소와 자치성과의 16개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하고 있다. 즉, 자치요소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해 행정분권, 재정분권, 자치입법권

을, 자치역량에 대해서는 내부운영역량, 기관협력역량, 지역개발역량을, 주민참여

에 대하여는 지역사회참여, 지방정치참여를, 자치성과에서는 주민복리증진에 대해 

일반행정, 보건복지, 환경관리, 문화체육, 도시관리, 주민안전을, 지역경쟁력제고에 

대해 산업경쟁력 강화, 지역격차해소 등 16개 항목을 설정하여 평가하고 있다. 

권경득⋅우무정(2009)은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실태 분석”라는 연구를 

통해 현 정부에서 지방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전 정부별 중앙과 

지방간 기능배분의 목표와 방향 및 추진체계로 구분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20   현 정부 지방분권정책의 평가와 과제

<표 2-3> 지방분권정책 평가에 대한 통시적 선행연구 종합

구 분 연구자 평가내용 평가기준

통시적 

연구

전영평

(2003)
정책결과 평가  지방분권로드맵 중심의 효과성 평가

김순은

(2003)
정책과정 평가  지방분권정책의 추진과정 평가

이승종

(2005)

정책과정 평가

정책결과 평가

 추진과정 평가

 추진성과 중심의 효과성 평가

김병국

(2005)
정책결과 평가

 민선 지방자치 10년간 운영실적 중심의 

 효과성 평가

강형기⋅허 훈

(2006)
정책결과 평가  추진결과 중심의 효과성 평가

노승용

(2007)
정책과정 평가  추진절차⋅방식 중심의 정책과정 평가

전영평

(2008)
정책결과 평가  지방분권로드맵 중심의 효과성 평가

금창호

(2009a)
정책결과 평가  목표 대비 추진정도의 효과성 평가

권경득⋅우무정

(2009
정책과정 평가  추진체계 중심의 정책과정 평가

2) 분야별 연구

(1)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하정봉⋅소진광(2007)은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한 실태분석”에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추진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실태분석을 하고 있다. 그 

영역 및 평가내용으로는 이양사무의 선정에 대하여 준비 및 사전 고려, 이양의 타당

성을, 이양사무의 관리에 대하여는 이양추진과정, 이양후 사후관리를, 사무이양의 

성과에 대하여는 효율성 측면, 민주성 측면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조성호(2009)는 “중앙권한 이양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중앙권한 이양정책의 과정에 초점을 두어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정책결정의 경우 결정주체, 정책집행의 경우 집행주체, 집행대상, 집행환경

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변수를 선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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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

안경섭(2009)은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관에 대한 실증분석 : 산림청을 중심

으로”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문제점을 제도적⋅운영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개선

방안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오재일⋅한장희(2008)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재정비에 관한 고찰”에서 우

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남설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라고 파악하면서, 이로 인해 지방자치체계상의 배치, 기능중복 현상의 

가중, 종합행정 구현의 곤란, 서비스의 질 저하 등 광역행정 수행상 곤란한 상황에

의 직면 가능성, 주민통제 및 외부평가의 곤란, 권한과 책임의 괴리현상 등의 문제

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충성의 원칙,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수요자 편익과 참여증

진의 원칙이라는 기준으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

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지방분권화정책에 대한 실질

적인 지원세력의 미흡, 지방분권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 저하와 주무부처의 

지원 미흡, 전략적 선택의 실패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재훈(2008)은 “특별행정기관 지방이관 추진전략”에서 기존의 중앙권한 지

방이양 정책에 대한 시도가 기대한 수준에서의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지방분권 효

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이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1단계 이관 대상 3개 분야의 효율적 운영방

안의 제시와 2단계 지방이관 관련 8개 분야별 주요쟁점을 분석하여 향후 추진전략

을 제시하고 있다. 즉, 각 분야별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단체의 현황을 파악하

여 그 주요기능의 수행실태를 비교한 후, 역대정권별 추진전략을 분석하고 있다. 

(3) 자치재정권의 확충

이상용⋅하능식(2007)은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수준 측정과 정책평가”에서 

참여정부가 추진한 재정분권정책의 실적을 통해 지방재정 구조의 적정화(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 과세자주권, 지방정부 자율적 의사결정의 재정적 권한), 지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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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제고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재훈(2007)은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평가”에서 참여정부의 재정분권에 대

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평가를 위해 초기에 수립한 로드맵 상의 재정분권과제 모

두를 평가함으로써 포괄적인 평가를 시도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준에 입각해서 각

각의 분권과제들을 평가함으로써 각 과제들이 가져오는 서로 다른 효과들까지도 

평가하고자 하였다. 재정분권의 평가를 위해서 동원한 평가기준은 자율성, 민주성, 

효율성, 형평성 및 충분성으로써 각각의 개혁과제에 적용하였다. 

김태열(2008)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개편방안”에

서 참여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재정분권의 실적을 미약한 것으로 평가하고, 신정부에

서의 지방재정강화를 위한 재정분권정책에 대하여 새로운 개편방향과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중앙 대 지방재정의 구성 비율이 61.2% : 

38.8%로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조

정제도에 있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단순한 집행중심의 재정기능을 수행하는 구조

적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여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표 2-4> 지방분권정책 평가에 대한 분야별 선행연구 종합

구 분 연구자 평가내용 평가기준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하정봉⋅소진광

(2007)
정책결과 평가  효율성 평가

조성호

(2009)
정책과정 평가

 정책결정⋅집행⋅환경에 대한 

 정책과정 평가

특별지방

행정기관

기능조정

오재일⋅한장희

(2008)
정책결과 평가  효과성 평가

김재훈

(2008)
정책결과 평가  효과성 평가

안경섭

(2009)
정책과정 평가

 제도적⋅운영적 측면 중심의 

 정책과정 평가 

자치재정권 

확충

이상용⋅하능식

(2007)
정책결과 평가  효과성 평가

김재훈

(2007)
정책결과 평가  지방분권로드맵 중심의 효과성 평가

김태열

(2008)
정책결과 평가  효과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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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지방분권정책 평가에 대한 통시적 선행연구 및 분야별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다수의 연구들이 목표(계획) 대비 실적을 중심으로 하

는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영평

(2003; 2008), 김병국(2005), 강형기⋅허 훈(2006), 김재훈(2007), 금창호

(2009a) 등의 선행연구들과 같이, 효과성 평가에 입각하여 현 정부 지방분권정책

의 해당 분야별 당초 계획 대비 실적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2. 분석틀 설정

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중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해 보

고자 한다. 주요 평가대상 분야는 ⅰ)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ⅱ) 특별지방행정

기관의 기능조정, ⅲ) 자치재정권의 확충 등의 세 가지 분야로 국한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른 분야들에 비하여 이들 세 가지 분야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상의 세 가지 분야에 대한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을 평가하는데 있

어, 앞서 살펴본 다양한 정책결과 평가의 기준들 가운데 정책의 목표달성도를 중심

으로 하는 효과성 평가를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효과성 평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계획(목표) 대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의 지방분권정책이 향후 보다 원활하게 집행되어 나가는데 유용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며, 지방분권정책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도 효과성 평가가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가운데 ⅰ) 중앙행정권한의 지

방이양, 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 ⅲ) 자치재정권의 확충 등의 세 가지 

분야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며,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해 보면, 다음의 <그림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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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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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제1절 추진 계획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명

확한 사무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이양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정감사 거부, 경비부담 요구와 같은 논란들이 발생한 바 있다. 또한, 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위임에 따른 국가위임사무 수행의 과다, 국가관여 범위의 불명확

함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가 되는 내용들이 빈번하게 지적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현 정부는 정부운영 초기에 ｢지방이양촉진법｣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제10조 제1항의 “원칙적으로 

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통

해 위임사무의 폐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임사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1,200여 개 이상의 개별 법률을 각각 제⋅개정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무처리에 대한 책임소재와 경비부담 주체의 불

투명함 등으로 인하여 더욱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 체계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민선 지방자치 16년을 지나고 있는 현재 지방자치 시대에 부합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효율적 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주어

야 한다는13) 정치적 과제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지방분권화 시대에 

부합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새로운 사무구분과 그에 따른 합리적 사무배분 

체계를 신속하게 정립하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중앙과 지방자치단

체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효과적인 기능(역할)분담에 의한 행정효율성

을 더욱 제고해야 한다.

2008년 2월 출범한 현 정부는 이전 정부의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13) 이는 ｢지방분권촉진특별법｣의 제6조(사무배분의 원칙)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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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전(前) 정부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합 운영

하는 강력한 체제로 기존의 지방분권 정책들을 확대 및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현 정부에서는 지방분권 추진체제가 비교적 단순화 되어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전면 개정 하에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지방분권의 총괄⋅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하였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의 방향 설정 및 성과 

평가를 공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물론,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심의 결정

은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기본업무이기도 하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 과제의 실질적 추진 주체가 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 의견

수렴을 통한 대안 마련 후, 이를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하도록 

하였다.

요컨대, 현 정부에서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분야의 추진계획에 따른 세

부과제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지속 추진’과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 체계의 정비’ 

등 두 가지로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표 3-1>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분야에 대한 지방분권과제

분 야 과 제 주요 분석 및 평가 대상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사무이양 추진  - 사무총조사에 따른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지속 추진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 체계 개선

 - 위임사무 정비에 따른 사무구분체계 개선

 - 단체위임사무 폐지, 기관위임사무 폐지, 법정수임사무 

   신설 등에 따른 법령체계 재정비

 - 위임사무 폐지에 따른 국가의 관여수단과 방법 제도화

1.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의 의미

효과적인 분권화의 첫 출발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으며 이는 ‘중앙권한’

의 지방이양, 즉 사무배분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의미란, 국가 법령에 규정한 행정권을 이행

하는데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상 처리할 수 있는 각각의 권리⋅책임

⋅의무를 근간으로 분담해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가(중앙정부와 

그 소속기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한 역할분담을 통해서 사무를 수행한



제3장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29

다. 이러한 사무배분 수행체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으로 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 법상 권리와 능력(재량권, 법규제정권)을 부여받아 이를 실천한다.14) 지방분

권체제 하에서 이러한 법적 권한의 배분(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은 입법권자(및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법령에 의한 사무이행 능력이다(Faure, 

1998: 17).

이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법체계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관할지역 주민생

활에 대하여 지역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과 동시에, 그 관할지역 내 

행정주체인 주민의 의지를 대리하여 결정할 수 있는 합법적 대표권을 행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배분체계는 이러한 법적 권한을 수직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무배분체계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이라고 하는데, 2008년 폐

지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중앙행정기

관이 법령에 규정된 자기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기의 

권한과 책임 아래 그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다시 

2008년 2월 29일 전면 개정한 현 정부의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서는 ‘지방분권’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

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으로 강조하였다.

2.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 체계의 의미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사무를 구분하고 이를 배분하는 기준 근거는 ｢지방자치

법｣에 규정하고 있다. 국가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1조 각호에서 예시한 바와 같

이, 지방자치단체 사무로는 그 처리가 곤란한 사무들로서 자치사무를 제한한 것으

로 예를 들면, 국가존립사무, 전국통일사무, 전국규모사무, 고도기술 및 재정규모가 

큰 사무 등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치사무는 주로 ｢지방자치법｣ 제

14) 우리나라 ｢헌법｣ 제1117조 제1항의 조례제정권은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능을 의미

한다(서원우, 1997: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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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제1항에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의 

목적에 속하는 사무,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처리하는 

포괄적 의미의 사무, 법령으로 위임되지 아니한 사무로서 주로 주민에 대하여 서비

스를 제공하는 비권력적 사무15) 등을 의미한다. 자치사무도 광역자치단체사무와 

기초자치단체사무로 구분하며, 광역자치단체는 주로 광역적 사무, 보완적 사무, 조

정적 사무를 수행하고(｢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항1호), 자치구사무가 아닌 특별

시⋅광역시의 사무들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에 예시하였다. 특별

히 기초자치단체 사무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한 도사무 특례를 인정하였다

(동법 제10조 제1항2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 및 ‘공통사무’에 관한 

규정도 보여주고 있다.

위임사무는 ｢지방자치법｣상 크게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두 가지

로 구분되며, 특히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국가사무로

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사무를 수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 지위에서 사무를 처리한다. 이상의 

구분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3-2>와 같다. 

<표 3-2> ｢지방자치법｣상 사무구분에 관한 근거

사무구분 현행 ｢지방자치법｣상 사무구분 표현

국가사무

 개별법상 국가가 처리하는 사무

 국가사무의 예시: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지방자치법 

 제11조 각호)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를 처리한다(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전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동법 제103조 전단, 제166조)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동법 제151조 전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동법 제171조)

위임사무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후단)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동법 

 제41조제3항)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동법 제103조 후단)

 위임된 사무(동법 제141조)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동법 제167조)

15) 예외적인 단서조항으로,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방자치법｣ 제22조 후단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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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구분 현행 ｢지방자치법｣상 사무구분 표현

공동사무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무(동법 제147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처리 및 그 처리가 요청되는 사무”(공동사무)로 언급하고, 

 이에 대한 처리방식으로 행정협의회(제152조), 자치단체조합(제159조), 전국협의체 

 (제165조)를 활용하도록 규정

공통사무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무(동법 제10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무’(동법 제9조제2항1호에 규정)

위탁사무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사무(동법 

 제151조 후단)

3.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의 실무상 추진상황

우리나라의 사무배분은 사무 용어의 개념이16) 불분명하여 기능과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자치단체의 사무를 단순히 지방사무로 표시하여 단체위임사무인지 

또는 자치단체 고유사무인지의 구분도 없었고, 또한 지방사무라는 용어는 특별지방

행정기관 또는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사무도 지방사무가 될 수 있는 막연한 개념으로 

보았다. 과거의 단편적인 사무배분 조사는 지방마다 차이가 있는 임의적 선택사무 

또는 자치사무에 대하여 정형적인 형태나 사무의 범위 등을 정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결국 대⋅중⋅소 기능분류와17) 단위사무 수준의 부정확

성으로 인하여 통계상으로 조사되는 국가사무 및 지방사무의 건수는 허구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은 지금까지 사무배분이 권한배분의 개념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양 정책의 여러 측면에서 논리적 결함을 보이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16) 사무는 문서를 맡아서 다루는 업무나 일로 인식되면서, 서류(문서)에 관한 업무나 작업 활동으로서 일정한 

업무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서의 생산 유통 보존 등과 관련된 서류작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의 사무의 본질적 의미로 서류(문서)에 관한 일로부터 조직의 의사 결정과 관련된 일련의 정보

를 동원 관리 보존하는 업무 또는 작업활동이라고 하는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말로 이해될 수 있다(정재욱, 

2001: 71). 따라서 사무는 조직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다루

는 일련의 작업이나 활동과정이고(조석준, 1997), 행정기능의 수행과정에 있어서 작동하는 개별단위조직들

이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일련의 정보처리와 관련된 활동이나 업무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박

연호, 1997).

17) ‘기능’의 정의 또한 각 학자마다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으므로 공통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의 분류가 어려운 

바, “정부의 기능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또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사무들의 집합 또는 

구체적으로는 제도상 또는 사실상 담당, 처리하는 행정사무”로 정의하면서 ‘사무’와 동의어로 인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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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개념으로서의 사무이양이 법률을 적용하고 공공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 활발하게 정의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법률과 규칙 등 정책집행을 위한 

중앙정부기관과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임무와 책임들의 연계가 부정확하

게 이어져 있었던 것이고, 그에 따른 영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제 및 재정제도도 

여전히 자치분권에 적합하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능이양으로서의 

사무배분이 아닌 권한의 분권화(수권작용)를 통한 사무배분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행정적 차원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의지에서 실천이 이행될 필요

가 있다. 

그렇다면 사무배분은 권한배분의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사무배분은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의 핵심이며, 이와 관련해서 현재 가장 협력이 긴밀하게 필

요한 분야이면서도 그러한 조화와 협력이 어려운 분야가 교육과 일반행정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국가 상호간의 사무

구분과 사무배분이 체계화되어야 국가의 핵심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

써 합리적인 국정통치 운영체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2절 추진 실적

1.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사무총조사 결과

행정안전부(2009a)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총 사무수는 42,320개로 국가사

무가 30,215개(71.4%)이고, 지방사무는 12,105개(28.6%)이다. 

이를 다시, 2009년 조사의 ‘신규기준’에 따라 국가의 위임사무를 세분화하여 

재분류하게 되면 국가사무는 28,980개(68.5%), 지방사무는 11,817개(27.9%)이

고, (가칭)법정수임사무는 1,523(3.6%)가 된다. 그러나 다음의 <표 3-3>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비해서 국가사무의 비율은 

지방자치 시행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약 70%를 넘고 있다. 통계적으로 보아도 

불균형적 관계로 나타나고 있어서 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로의 대폭적 지방이양

이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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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국가⋅지방자치단체간 단위사무 배분 현황(1994년~2009년)

구  분 1994년 총무처 조사 2002년 행정자치부 조사 2009년 행정안전부 조사

대상 법령 3,169개 3,353개 4,038개

총 사무수 15,774개 41,603개 42,320개

분야별

사무수

⋅국가수행사무: 11,744개

               (75%)

⋅지방수행사무: 4,030개

               (25%)

  - 지방고유사무: 

     2,110개(52%)

  - 지방위임사무: 

     1,920개(48%)

⋅국가수행사무: 30,240개

              (73%)

⋅지방수행사무: 11,363개

              (27%)

  - 시도사무: 5,318개

             (47%)

  - 시군구사무: 2,950개

               (26%)

  - 시도/시군구사무:

     3,095개(27%)

⋅국가수행사무: 30,215개

              (71.4%)

⋅지방수행사무: 12,105개

              (28.6%)

  - 시도사무: 5,026개

             (41.5%)

  - 시군구사무: 4,422개

               (36.5%)

  - 시도/시군구사무:

     2,657개(22%)

 자료 : 지방이양추진위원회(2002), 행정안전부(2009a).

2. 지방이양사무의 발굴 실적

법령상의 기관위임사무 1,527건에 대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1차로 심의

를 완료하여 602건을 이양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사무에 대해서는 2011년도 

계속심의를 하거나 새로운 사무구분인 ‘(가칭)법정수임사무’로 전환을 검토하기로 

하여 기관위임사무 폐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2009년 사무총조사 연구용역을 보완하기 위한 용역을 2010년 추진하여 

현행법령상 정비 대상 기관위임사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무구분

체계 개선방안을 법률로 구체화한 ‘지방자치법 개정검토안’을 마련하여 학계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치는 등 범정부적 협조체계 구축 토대를 마련하였다(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0: 

92-94).

지방이양이 결정된 사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서 심의⋅의결한 지방이양 대상사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하고 해당 부처

에서는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

으며 정확한 심의를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는 전담 소위원

회, 실무소위원회, T/F 등을 구성하여 해당 과제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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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동 분야 19개 기능 125개 사무(근로기준, 노동위원회 기능, 진폐의 

예방기능,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직업안정⋅장애인고용촉진 기능 등)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소관 지방이양대상사무 검토 소관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무를 중점 

검토하였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연합

회,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5회에 걸쳐 수렴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2009년 4월 ‘지방이양대상사무 발굴 T/F팀’을 구성하여 10차례의 회

의를 통해 노동･환경･산림 등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는 이양대상사무 1,261개를 

발굴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면서 주민들의 편익과 행정

효율이 증대될 수 있는 사무 2009년 697개, 2010년 481개 총 1,178개 사무를 

이양 확정하였다(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0: 95).

3. 사무구분 체계의 개선 실적18)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의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

로 사무구분체계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첫째는 현행 법령상 기관위임사무를 국가

로 환원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으로 정비하여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

는 것이다. 둘째는 기관위임사무 폐지에 따라 사무구분체계를 단순⋅명료하게 개

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를 위하여 우선 현행 법령상 기관위

임사무 현황을 자체적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2008년 3월 현재로 1,128건의 

기관위임사무를 발굴하였다. 1,128건의 기관위임사무를 국가환원 또는 지방이양 

등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2009년 3월 지방이양심의 등을 요청하였다.

이후 2009년도에는 사무총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6,011건의 지방이양 대

상사무 등을 발굴하였고, 2010년 6월에 행정안전부 자체조사를 통해 현행 법령상

의 기관위임사무 현황을 다시 정비하였다. 그 결과, 1,527건의 기관위임사무 목록

을 작성하고, 2010년 7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기관위임사무 이양심의를 추가로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2009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18) 이 부분은 지방분권촉진위원회(2010)의 내용 중심으로 수정 및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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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건을 포함한 총 1,527건의 기관위임사무를 심의하여 607건을 지방이양, 97

건은 국가환원 등으로 결정하였고 기타 823건은 심의보류 또는 계속심의로 결정하

였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는 2009년 사무총조사 이후 법령 제⋅개정 상황 등을 

반영하고 일부 조사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0년에 사무총조사 보완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0).

사무구분체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사무구분체계를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로 단순⋅명료하게 하고 종전의 ‘기관위임사무’ 등의 국가위임사무는 폐지하는 것

이다. 다만, 기관위임사무를 대체할 새로운 사무구분으로 ‘(가칭)법정수임사무’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가칭)법정수임사무’에 대해서는 종전 기관위임사무와 

달리 조례 제정과 지방의회의 관여를 허용하고, 국가의 포괄적 감독도 제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무구분

체계 개선방안’이 법⋅제도적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학계 및 지방자치단체 그

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행정안전부

에서는 2009년 10월 사무구분체계 개선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률 

개정 검토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학회, 공법학회 소속 전문가들

과 워크숍을 실시하고, 2009년 11월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사무구분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외에 개별 법정수임사무의 근거

법인 190여개 이상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므로 ｢지방이양일괄법｣과 연계하는 것으

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2010년 4월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법률의 일괄개정은 

국회에서의 소관 상임위 문제 등이 있어 추진이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방

자치법｣을 우선 개정하고 다른 개별 법률은 순차적으로 개정하여 2012년까지 사

무구분체계 개선을 완료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입법계획(안)을 마련

하여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사무구분체계 개선 T/F 심의(2010년 3월, 2010년 10

월 등 2회), 행정안전부 관련 부서 의견수렴(2010년 7월) 등을 거쳤으며, 특히 

2010년 6월에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검토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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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뿐 

아니라 190여개 이상의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방자

치법｣상 ‘위임사무’의 개념과 용어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 체계가 도입되어 입법적으로 ‘법정수임사무’ 등이 규정되어야 했지만, 그

러한 관련조항의 제⋅개정 결과를 실행하지 못하였고, 또한 개별법을 주관하고 있

는 각 중앙행정부처의 실질적인 협조도 결실을 맺지는 못하였다.

제3절 평 가

1. 사무이양에 대한 평가

중앙권한의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배분을 위한 사무이양을 추진하기 위해서

는 지역의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현지실

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고,19)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이를 적극적으

로 반영하고자 쟁점사안에 대하여 현지 방문,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계획하였다.

한편, 중앙행정권한의 이양과 관련한 기타 여러 관계부처에서는 국정과제 수행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단순⋅집행적 사무를 제외한 권한

이양 등에 대하여는 이견을 제시하면서 이양결정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률적이고 양(量) 위주의 사무이양과 사무이양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사실상 이해관계가 깊은 일부사무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사무이양을 촉진하기위하여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이양사무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운영실태 점검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2009년 11월 11일부터 12월 

4일까지 제1, 2실무위원과 지방분권지원단 합동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
도, 1,359건의 이양완료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결과 지방이양이 완

료된 사무는 신고⋅면허⋅인허가 등 대부분이 집행적 단순사무로서 이양 전후 업

19)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출범 이후, 총 13회의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총 7개 분야, 13개 기능에 대한 사실조

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지방분권추진위원회, 2010: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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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연속성 확보로 추진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 병행되지 않아,20) 실질적인 지방이양

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감하였다.

2.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 체계 개선에 대한 평가

먼저, 사무구분상의 문제점 차원에서 보면 단위사무 설정기준 정립을 하지 못

한 채, 과거의 문제점을 가지고 그대로 지방이양을 추진하여 왔다.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사무조사 때마다 ‘사무’와 관련한 ‘단위사무’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통계조사를 위한 개별 단위사무를 분리하기가 어려워 2002년 조사는 물론 2009

년 조사 때에도 각 조사자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왔다.21) 

또한, 지방이양 심의과정에서도 여전히 명확한 사무구분 기준이 결여되어 있었

다. 보통 공무원과 학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대부분 간단하게 지방사무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단체위임사무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지를 구분

하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과 같은 실정법상에서 지방사무라고 

할 경우에는 ‘자치사무’(｢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지방

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동법 제9조제2항), ‘법령

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단체위임사무 : 동법 제9조제1항), ‘시⋅
도와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 : 동법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등도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자치사무 및 위임사무의 개념 및 법적 근거

가 모호하다. 위임사무는 지방자치법상 크게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 2가지

로 구분하였으나, 두 위임사무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법에 명기하지 않았고 

20) 예를 들면, ‘수산어업 지도기능’ 이양에 따른 청사 신축비 20억원 미확보 등이다.

21) 모호한 개념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7) 조사에 있어서 사무구분의 

경우, 처리권한과 책임의 귀속이 존재하는 사안을 사무로 구분하였고, 국가전속처리사무를 따로 구분하고 

있다(외교, 국방, 통일, 과학기술 등). 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하여 사무의 유형에서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공동사무, 시도위임사무, 시도재위임사무 등의 구분을 설문조사하였으나 그 결과는 이들 사무

종류간의 명확한 개념정립이 부재한 관계로 사무의 종류에 대한 구분가능 정도가 현저하게 떨어졌던 사례도 

있다(홍준현, 2000: 32). 2002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사무전수조사에서는 현행 법체계상 개념정립이 

어려운 이러한 단위사무의 개념을 법조문에 근거하여 조작적으로 통일된 개념화를 시도하여 조사하였다(한

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 2002: 97-108). 그러나 2008～2009년 조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못하였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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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위임사무에 대한 폐지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새로운 사무구분체계

로 잠정 결정되었다는 ‘법정수임사무’의 도입도 법령상 실무적으로 구체화되지는 

못하였다.

나아가 사무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무구분의 법문표현과 규정방식의 통일

성 및 명확성 등을 확립해야 했으나, 이점에 대해서도 큰 성과가 없었다. 사무구분

의 문제는 실정법상 법문표현과 그 규정방식에 있어서 명확성과 통일성이 결여되어 

나타난다. 한편, 위임사무의 존재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다.22) 

현대사회에서 지방자치의 존립목적이 어디까지인가를 실제로 밝혀내기란 쉽지 않

다. 더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치사무와 위임사무간 한계도 고정적이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별은 실정법상 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

에 사무처리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포괄적으로 부여하고 있느냐(자치사무), 아니

면 ,개별적으로 위임한 것이냐(위임사무)하는 방법의 차이에서 구할 수밖에 없다. 

사무배분 체계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중

복적 배분에 대해서도 큰 해결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우선적으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에 초점을 두어, 두 자치단체 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 결과

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상당수 발견되었다. 그 이유를 보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배분되는 사무 등에 있어서 상호간의 구분 기준

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여전히 법적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 제11조에 국가사무의 처리제한을 열거하고, 동법 제10조 

제1항1호에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기준을 규정하였으나 열거된 사무가 기초자

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와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중복적으로 나타나 있다. 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 사무배분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지방자치법｣ 제10조 제3항, 

시⋅도-시⋅군⋅구간 불경합의 원칙 및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 사무배분 기준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22) 행정법학적 관점에서 기관위임사무로 인한 역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시키게 한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각급 부자치단체장에 대한 인사권이 중앙정부에 있고, 

위임사무 수행에 관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대한 지도⋅통제권의 존속,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장려보조금, 

교부금)과 기관위임사무와의 결부로 인한 예속화의 지속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 위임사무가 증가할 

경우 권한과 책임의 분리를 가져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행정책임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한다. 셋째,  

수임자는 자치단체의 자치(고유)사무만큼 책임을 느끼지 않게 되며, 주민(지방의회) 통제권의 범위를 벗어나

게 된다(김남진,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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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괄 평가

지방이양을 통한 사무배분 이행 결과들로부터 몇 가지 종합해 볼 수 있다. 먼

저, 우리나라는 사무배분에 관한 법적 기준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별표1)

에 구체적인 사례들이 예시되어 있지만, 시⋅도와 시⋅군⋅구간의 사무들이 중복

되어 있어서 국가로부터 자치사무로 이양할 때, 또 국가의 위임사무 형태로 시도와 

시군구에 배분할 때에도 포괄적 처리를 위한 총체적 이양원칙이라든지, 기관위임사

무로 지정할 경우 그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법규정(｢지방재정법｣ 제21조 제2

항 및 제28조) 등과 같은 사무배분의 기본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0). 

그리고 2001년 이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 결정된 사무들의 내용을 살펴보

면, 주로 현지성(지역성)이 강하고 집행적 성격이 대부분인 지방사무의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무들은 이미 효율성과 행정의 간소화, 주민편의를 위한 원칙

에 의하여 시⋅도와 시⋅군⋅구 등에 자치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했어야 하지

만, 대부분 국가의 시⋅도 및 시⋅군⋅구로의 위임과 재위임사무 형태로 이행되고 

있었던 사항들이었다. 

예를 들면, 국가 및 시⋅도 공동사무에서 시⋅도사무로 결정한 안건(동물병원 

진료부⋅검안부 검사) 등은 시⋅군⋅구에서 수행하기에는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판단 하에 시⋅도사무로 결정하였던 바 있다. 국가사무에서 시⋅도 및 시⋅군⋅구 

사무로 이양을 결정한 안건(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은 책임행정과 효율성이 주요 

근거로 제시되었고, 국가사무를 시⋅도로 위임을 결정한 사무(항만의 지정 및 고

시)는 지역성을 인정하여 위임처리로 결정한 바 있었다. 국가에서 시⋅군⋅구로 

이양 결정된 사무(영화상영의 제한 및 영업정지, 축산폐수의 처리 등)들의 심의내

용을 살펴보면, 현지성이 높은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사무로서, 주민복리의 증진과 사무처리의 책임성 제고를 이양의 주요 근거

로 제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양사무 사례에서 보듯이, 중앙부처가 지방에 이양하는 사무는 대

기능 또는 중기능(중앙부처의 과 수준의 종합적 업무) 중심의 이양이라기보다는 

단순집행의 단위사무가 주된 이양대상이었고, 대부분 기관위임사무로 이미 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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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들이 대부분이었다. 관계 중앙부처의 주(主)가 되는 사무

(primary function)의 이양이 어렵고, 단순 집행적 기능의 종(從)이 되는 사무

(secondary function)가 이양되는 원인의 하나는 주된 사무를 이양하더라도 관련 

조문의 일괄이양 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헌법｣ 제117조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

정할 수 있다”고 한 명시적 규정의 제한적 해석에 의하여 여전히 우리나라는 ‘법령 

보호 우선’이 적용되는 법체계 운영 현실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비교해서, 

일본의 ｢헌법｣ 제94조에서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치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고, 

독일의 ｢헌법｣ 제28조 제2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 

책임 하에’ 자치권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한 ‘자치권 보호 우선’의 (사무배분) 

법체계와 확연히 대조된다(전기성, 2008: 56).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이양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시⋅도 및 시⋅군⋅구간의 

사무배분 방식은 중앙정부의 사무를 우선 확정하고, 그 나머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배정하며 다시 시⋅도사무를 먼저 선정하고 그 나머지를 시⋅군⋅자치구 

사무로 배정하는, 때로는 일방적이면서 하향식 체계의 사무배분으로 인하여 상급기

관과 하급기관간의 수직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대부분 중요한 사무가 국가사무화

(국가의 위임사무화) 되었고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는 매우 협소하게 되

어 왔기 때문이다.23) 이러한 현실적 상황은 결과적으로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사무수행 능력을 불신하거나 자기 방어논리에 의해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권한의 사무이양을 기피하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

자 중심의 사무배분 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이양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시⋅도와 시⋅군⋅구간 중복적 사무배분 상황도 시⋅군⋅구로의 사무이

양시 의무부담이 가중되어 본연의 기능으로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서비스를 제공해

야 할 주요 사무분야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소외되거나 이행상황이 어려운 처지가 

되는 상태로 기초자치단체에 불리한 불균형적 사무분담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24)

23)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법률 수는 1,254개(이외의 법령에는 대통령령 1,637개, 총리령 72개, 부령 

1,361개)이며,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수는 평균 186개, 시도의 경우는 평균 250여 개 수준인 바, 법률 수와 

조례 수를 단순 비교하면 조례는 23%이고, 나머지 77%는 법률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선점하여 제정할 수 없는 국가사무의 법률 영역으로 추정되므로 이러한 내용들이 이미 자치사무의 

범위를 상당히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다(전기성, 2008: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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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 중에서도 지방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사항의 하나는 

행⋅재정 지원의 부족이다. 원칙적으로, 자치사무를 제외하고 기관위임사무를 처

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령상 경비부담은 국가 및 상급자치단체가 각 사무

별로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방재정법｣ 제21조 제2항 및 

제28조). 그러나 실제로는 교부금 등으로 포괄적으로 부담하고 있어서 재정적 지원

이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다(홍준현 외, 2009; 안영훈, 2009). 그렇기 때문에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국가수입이 되어야 원칙이지만, 사무처리

비용을 제대로 교부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료⋅과태료⋅과징금의 지방자치단체 귀

속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지방재정법｣ 제29조⋅제31조⋅제32조).

<표 3-4>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의 효과성 평가 결과

과 제 분 야 추진계획 추진실적 평 가

중앙행정

권한 

지방이양

사무이양

- 획기적이고 

  대폭적인 사무

  이양 추진

- 위임사무의 대폭 

  이양 또는 폐지

- 2009년 697개 

  사무이양 결정

- 2010년 481개 

  사무이양 결정

- 행정안전부가 2009년

  1,984건의 국가사무를 

  광역자치단체로, 1,381

  건의 국가사무를 기초

  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총 3,365건의 국가사무 

  지방이양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1,178건을

  이양확정하여, 4건만 

  이양완료됨

- 또한, 위임사무의 대폭

  이양 또는 폐지를 계획

  하였으나 큰 성과 없음

24) 2009년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무이행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시도의 기관위임사무 중 상당수가 시⋅
군⋅구로 재위임되어 있는 상황을 발견할 수 있었다(안영훈⋅이삼주⋅이영희, 2009; 홍준현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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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분 야 추진계획 추진실적 평 가

중앙행정

권한 

지방이양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

체계

- 위임사무명의 폐지

- 새로운 사무구분

  및 배분체계의 도입

- 위임사무 목록

  작성

- 새로운 사무구분 

  체계 도입안 마련

- 사무배분체계

  재정립 위한 

  원칙 정리

- ‘법정수임사무’의 체계화

  를 지방자치법상 도입

  하지 못하였고, 관련법령

  제⋅개정도 이행 못함

- 사무배분체계 재정립을 

  위한 사무배분 기준과 

  원칙의 정립안 등에 대해

  서도 명확한 지방이양

  심의가 이행되지 못함

제4절 개선 과제

1. 사무이양 촉진을 위한 개선과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적극적인 사무배분 즉,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위

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배분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자치사무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지방자치

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데 제한을 둔 국가사무 분야를 오히려 

국가사무의 범위로 제한하고 이 분야 이외의 사무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시⋅군⋅구 우선 처리의 원칙(｢지방자치법｣ 제10조 제3

항)’에 의한 국가사무 범위의 제한규정화가 필요하다. 동시에 시⋅도와 시⋅군⋅구

의 사무종류를 중복적으로 예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별표1)는 폐지하거

나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와 시⋅군⋅구의 자치사무로 재정비하

도록 한다. 왜냐하면, 이들 예시분야는 상당 부분 상징적 열거에 불과하고 현실적으

로 각 개별법에서 이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폐지하여 자치사무의 범위를 확장시켜

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광역자치단체의 사무권한을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
도의 사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지위가 사실상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는 차원의 개선이 되어야 한다.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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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같은 지위를 가진 지방정부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주체가 

되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자치대표권을 폭넓게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와 같

은 분권형 단일국가에서도 부분적으로 강력한 지역정부 체제의 존재성을 인정하고 

유지하려는 경향을 추진하고 있고,25) 우리나라는 최근에 제주특별자치도 실시를 

통해서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발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게 하면 광역의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해

당 지역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입법권을 행사함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역량도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을 통해 지역 중심의 광역적 

기능 수행체제가 확립될 때 광역자치단체는 주로 국토개발, 경제발전, 전문직업교

육, 지역간 철도 및 대중교통 경영, 교육과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사무를 집중할 

수 있을 것이고, 아울러 지역경제발전을 통해서 국가의 경쟁력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중간자치단체의 역할이 분명해야만 더욱 효과적인 사무

배분이 실행되고, 더불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도 그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더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운영체제로 발전하는 이점을 가질 수 있다. 

셋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할 때에 사전적, 사후적 보완 조치를 강화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적극 실천해야 한다. 즉, 사전적으로 사무배분 과정에서 법령사

전심사를 제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을 좀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는 직접 국가와 지방에서의 정책과 사업을 주관하고 추진하는 근거가 되는 각 중앙

행정기관의 소관 법령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법령의 제⋅개정(안)을 대상으로 중앙

과 지방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의 구분과 배분의 합리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서 행정비용 감축과 효율성 저하방지 등의 효과를 높여 나가야 한다. 따라서 

법령 제⋅개정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적정한 사무배분이 되도록 사전검토 함으

로써 장애요인 또는 부정적 사안들을 미리 제거하고 더욱 빠르게 지방분권화가 추

진될 수 있도록 법령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후속적인 보완조치로 

가장 중요한 사항의 하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이양이 

결정되면 사무이양에 따라 발생된 비용의 모든 순증가액에 대하여 자원 이전을 통

해서 보전해야 한다는 법적 후속 조치이다. 재정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 

25) 프랑스에서는 2014년까지 레지옹 및 데빠르뜨망의 지방의원 겸직, 22개 레지옹을 15개 수준으로 통합⋅축

소하고자 하는 개혁안을 2010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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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9년 폐지 예정이었던 분권교부세를 5년 연장하여 주로 노인장기요양보

험, 결식아동급식비, 장애인요양시설 등 복지업무에 재투자하고 있다. 2010년 분

권교부세 예산에 예년과 비슷한 1조 2,000억 원을 반영하고 있다(2009년 예산 

1조 2,305억원으로 지방교부세 감축에 따른 10.7% 감소). 이외에도 정부는 지방

재정력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 비중을 20%로 상향 조정하고 교부

세율을 높여 지방재원을 확충하겠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예산 지원상 인⋅허가 

등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는 처리경비가 적고 계량화가 어려워 사무마다 재원 

보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다 획기적인 사무배분 해결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 체계화를 위한 개선과제

정부가 사무구분 개선을 위하여 ‘위임사무’를 폐지하고, ‘법정수임사무’를 도입

하고자 한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그리고 지방의회

가 사무처리를 위한 조례제정권과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

체가 수행하게 되는 ‘법정수임사무’를 지방자치법상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재정부

담의 주체를 분명히 하면서, 그 사무처리를 위한 정부와의 관계도 현재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사무

구분 및 사무배분 체계의 개선에 필요한 주요 개선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무구분상 법령표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사무로서 실제 

그 내용과 범위 등을 보면 단일 개념을 갖고 있지 않거나 모호하기 때문에 법률 

용어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사무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된 조항, 사무위임 및 사무이양에 따른 경비부담 기준 및 원칙 등에 관한 조항

들을 일관성 있게 법령상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무 예시 57개 분야의 삭제 등으로 자치사무 개념의 확대가 요구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서 자치사무를 57개 분야로 예시한 내용 중 상당부분은 

상징적 열거에 불과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많으므로, 일본 ｢지방자치법｣ 
개정시 이를 폐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삭제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지방자

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1조 등도 불필요한 



제3장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45

종류별 사무 예시, 표현의 불명확함을 보이고 있으므로 폐지 또는 재정비를 고려한

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조문 개정이 필요

하다(｢지방자치법｣ 제10조 제3항 사무의 중복배제 원칙에 대한 규정 준수). 즉,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의 ‘자치사무’ 용어를 개정하고,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

체의 종류별 사무를 ‘시⋅도사무’와 ‘시⋅군 및 자치구 사무’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무구분의 기준 용어로 규정하여 정리한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상 법문

표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시⋅도, 시⋅군 및 자치구 사무’로 하여 사무

수행주체별로 각각 권한을 규정하게 한다. 

셋째, 다른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국가사무의 기준과 범위(기능, 분야)를 사전

에 명확하게 한정하면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범위가 확대된다. 마찬가지

로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의 기준과 범위도 명확하게 정리한다면, 자연히 기초자치단

체의 자치사무 범위도 명확해지면서 제한 규정이 축소될 수 있다. 그러한 논리 하에

서 ｢지방자치법｣ 제10조와 제11조에서 시⋅도사무와 국가사무의 내용과 범위를 

명백히 규정하고, 그와 관련된 개별법 정리도 함께 해야 한다.

넷째,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본래의 이행과제인 단

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및 자치사무화를 적극 실천해야 한다. 단체위

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첫 단계로는 단체위임사무와 기관

위임사무를 ‘위임사무’로 통합한다. 즉,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구분을 없

애고 모두 위임사무로 통합하여 일원화 하면 일단 사무를 구분할 때, ‘국가사무’ 

및 ‘위임사무’와 ‘시⋅도 및 시⋅군⋅자치구 사무’ 등 3가지로 사무 종류가 단순화

된다. 위임사무를 없애거나 이의 명칭을 변경하자는 학자들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가행정체제상 국가사무인 위임사무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위임사

무를 규정하는 절차와 방식, 범위 등을 제한하는 법규정을 명문화 하는 것이 필요하

다.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간 구분이 없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 

커다란 피해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지만, 중앙부처의 입장에서 볼 때 단체위임사무

에 대한 이행결과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단계에서는 원칙

적으로 단체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이를 모두 위임사무화로 정리한 후 국가사무로서

의 성격과 기준에 근거하여 재분류하고, 이를 법령개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사무배분 원칙과 기준에 준한 이양절차를 거쳐 자치사무화, 위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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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국가직접 수행사무 등으로 재분류하여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치단체의 

사무’와 ‘위임사무(국가의 위임사무 및 시⋅도의 위임사무 포함)’간 구별은 현 단계

의 법체계상 반드시 필요한 사무구분이므로 남겨두거나 필요한 경우부터 신속하게 

‘법정수임사무’로 전환함으로써 단체위임사무를 폐지한 새로운 사무구분의 정비내

용을 ｢지방자치법｣ 개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5절 소 결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을 위하여 사무구분 체계 개선과 지방이양대상

사무 발굴 및 국가위임사무의 폐지 등 주요과제 14개를 중심으로 관련과제의 법률

안들을 국회에 상정하였다(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4개 개

정완료 등).26) 

정부는 또한, (가칭)법정수임사무 정의 및 도입절차, 조례제정범위 확대, 국가

의 포괄적 지도⋅감독 제한 등과 같은 ｢지방자치법｣ 관련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사항들에 대한 법률안 초안 제⋅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권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

다. 특히, 교육자치와 일반 지방행정을 통합 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자율화 

3단계 방안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다.27) 

그리고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서 부분적이지만 조례제정 근거를 

부령에 두고 있는 것을 정비(44건 중 34건 협의 완료)함으로서 지방정부의 자치입

법권 확대에 기여한 바 있다.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도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

입이라는 새로운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결정, 2010년부터 이행함으로써 지방분권

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이양에 따른 단위사무별 소요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후적 보완조치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사무이양 후 

재정지원을 하였다고 해도 향후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양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비용의 증감으로부터 발생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총액 운영에 대하여 

26) 예를 들면, 국도⋅해양항만분야 9개 법률시행령 법제처 심사, 식의약품 분야 3개 법률시행령 등이다.

27) 학교장의 교원 초빙권 확대, 교사 전출⋅전보요청권 부여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2009년 10월)를 한 바 있다.



제3장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47

행정안전부 재정책임자, 지방자치단체 대표, 기획재정부 예산책임자 등을 중심으

로 한 ‘(가칭)사무이양 재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무이양 후 재정지원 효율성 

등을 사후적으로 평가,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재정지원 방안을 개선해 갈 수 있도록 

정례화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거시적인 개선방안을 고려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즉, 선진국과 

같은 정상적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국회와 광역자치단체 간 입법권을 분점할 수 있도록 ｢헌법｣상 새로운 

‘지역정부(도 자치단체 중심의 사무배분 체계화)’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례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지방분권 제도에서 ｢헌법｣상 중앙정부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도(지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잘 규정되어 있는 점을 살펴

보면 알 수 있다. 국가의 입법권은 기본 원칙만 제정하고, 지역과 밀접하게 관련된 

권한에 대해서는 ‘전권한성(총괄적 권한) 원칙’을 적용하여 도(지역, 광역) 자치단

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에 귀속시키는 권한배분체계를 규정하는 것이 제도적으

로 중요한 원칙이다. 

따라서 광역의회의 법률적 행정관할 범위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들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자치조례권, 자치조직⋅인사권, 전권한성, 기초자치단체 우선

의 원칙인 보충성원칙 등으로 보장해 주고, 도(지역⋅광역) 자치단체는 지역정부로

서 지역 전체에 적용하게 될 2차적 성격의 법령을 제정⋅운영하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면 향후 지방분권의 강화가 촉진될 수 있다.

또한, 권한배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국회 또는 중앙정부가 보충

성원칙을 지키지 않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헌

법재판소에 규범적 통제를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

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의 법적 대행권(substitution power)은 법률에 근거하

여 명백하게 중앙부처 장관의 재량적 범위를 제한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의 사전 지도⋅감독권은 완전히 폐지하도록 한다. 오히려 도(지역⋅광역) 자치단체

가 입법적 미비사항을 보여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상대

적으로 도(지역⋅광역) 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사전적 합법성 감독권은 폐지하고, 

｢헌법｣ 또는 법률에 근거한 예외적인 사후적 합법성의 감독권만 최소화 하는 장치

를 유지하게 한다.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국민위생, 공공안전 또는 사법체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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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질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역⋅광역) 자치단체가 법률위반, ｢국제법｣ 
위반, ｢유럽연합법｣ 위반시 또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의 대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하여 보충성원칙, 상호협력원칙 

등을 지킬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는 보완조치 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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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

제1절 추진 계획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 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

정기관을 말한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 중앙정부의 특별지

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는 처리하지 않으며 중앙정부의 특정한 사

무를 지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지방행정

청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2010년 기준 총 5,099개소이며, 업무성격에 

따라 노동행정기관 47개소, 세무행정기관 182개소, 공안행정기관 2,056개소, 현

업행정기관 1,987개소, 기타행정기관 348개소가 있다28). 직제별로는 1차 특별지

방행정기관이 253개소, 2⋅3차 특별지방행정기관이 4,846개소가 있다29).

그리고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은 2010년 기준 총 206,804

명이다. 노동행정기관에 4,765명, 세무행정기관에 2,305명, 공안행정기관에 

136,837명, 현업행정기관에 30,487명이 종사하고 있다.

28)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기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사무의 성격에 따라 행정사무기관(노동, 

세무, 공안, 기타행정기관)과 현업행정기관으로 나눈다. 행정사무기관은 행정의 지시⋅감독적 사무를 수행하

는 기관이고, 현업행정기관은 해당 행정의 집행적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이장희⋅정상완, 2003).

29)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직제상 1⋅2⋅3차 기관으로 나누고 1차기관은 기획과 관할구역 내 업무총괄, 2⋅3차 

기관에 대한 감독업무, 지방사무소에 대한 지역별 업무분장, 소속기관 복무 및 인사, 예산관리, 본부와 지방사

무소간 연계업무를 수행하며 그밖에 기관에 따라서는 2⋅3차 기관의 관할 외 지역에서 2, 3차 기관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2차 기관과 3차 기관은 1차 기관이 제시하는 기본 방침에 따라 지시사항을 

수행하고 있으며, 2⋅3차 기관의 차이는 관할지역의 규모 또는 범위에 따른 분류로서 기능상으로는 큰 차이

가 없다(김익식,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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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총계(개) 1차 기관 2⋅3차 기관 정원

총 계 5,099 253 4,846 206,804

노동행정기관 47 6 41 4,765

세무행정기관 182 53 130 2,305

공안행정기관 2,056 75 2,462 136,837

현업행정기관 1,987 - 1,990 30,487

기타행정기관 348 119 223 11,665
  

 자료 : 지방분권촉진위원회(2010).

이러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수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94년까지 

7,915개소로 증가하다가 1995년 총 7,247개소에서 2001년 6,477개소, 2008년 

4,579개소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 

그러나 2008년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안이 발표된 이후 2010년까지의 특별

지방행정기관 유형별 설치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4,579개소, 2009년 4,620개

소, 2010년 5,099개소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원 역시 2008년도 

201,591명, 2009년 205,007명, 2010년 206,804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표 4-2> 특별지방행정기관 유형별 설치수와 변화추이

(단위 : 개소)

구 분 1985년 1987년 1994년 1995년 2001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계 3,053 6,895 7,915 7,247 6,477 4,579 4,620 5,099

노동행정기관 41 54 58 59 46 46 47 47

세무행정기관 167 170 202 202 173 182 182 182

공안행정기관 377 3,888 4,493 3,804 3,438 1,952 2,056 2,056

현업행정기관 2,247 2,185 2,559 2,575 2,456 1,987 1,987 1,987

기타행정기관 221 598 603 3,019 2,774 412 348 348
  

 자료 : 행정자치부(2002), 행정안전부(2009b), 지방분권촉진위원회(2010).

30) 농림수산부, 수산청 등 중앙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수가 대폭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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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추진계획

1)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추진배경

지방에 일반행정기관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별

도로 설치하는 이유는 현대의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팽창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전문화되어 있어 전문분야의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그 사무의 전문성이나 관할구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되는 일종의 예외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장희⋅정상완, 2003).

그러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특별지방행정기

관을 통해 집행적인 사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어 지방행정의 책임성 및 종합성을 

저해하고, 하나의 특별행정기관이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현지성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지방의 분권 요구

수용 및 정부의 분권의지를 구체화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작용한다는 인식이 존재

하였다(이현우 외, 2008).

따라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31)이 제시되면서 지방이양의 필

요성에 대한 근거가 되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은 1959년 처음으로 제

기된 이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 및 지방이관은 매우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였다. 

국민의 정부인 1998년 10월 기획예산위원회에서 경영진단 등의 정비안을 마

련하였고, 2003년 참여정부시기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내 별도 T/F를 구

성하여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전문가⋅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100여 

차례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지

방분권촉진위원회, 2010). 

현 정부는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31)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방행정의 종합성 상실, 비민주성, 중복행정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 지방자치 

발전방해, 지역특성 미반영 등을 제시할 수 있다(소진광⋅이승종⋅이기우⋅윤두섭, 2002; 이장희⋅정상완, 

2003; 김성호, 2006; 양영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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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본격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추진하게 되었

다.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출범(2008.12.02)과 동시에 각 부처로부터 

분권과제 실행계획을 제출받아 4개 분야 20개 세부과제를 최종 확정하여 추진하였

다. 지방분권종합실행계획에 따라 4개 분야 20개 세부실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소위원회 및 T/F를 탄력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위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내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T/F는 현지성이 높고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집행적 기능분야 8개 지방청, 

201개 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양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이창균, 2010; 전

국시도지사협의회, 2010), 제3실무위원장을 팀장으로 실무위원 6명, 외부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6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주요기능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대상 및 추진방법, 현황분석, 기능 검토, 실행대안, 추진전략 방안 등 특별지방

행정기관 정비에 대한 분야별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 및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0).

<표 4-3>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T/F 운영 현황

차수 일자 회의 안건

1 2009.03.11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논의

   - 인사⋅조직⋅예산의 합리적 이관 등

2 2009.03.18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T/F 구성 및 운영방향 설정

   - 분야별 전담위원을 선정하여 Project형 특행정비방안 연구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대상 및 추진방법 논의

3 2009.03.30

• 특행 정비방안 구성 체계 논의

   - 현황⋅문제점, 기능분석 검토, 실행대안, 추진전략 등

• 기능 분석을 위한 단계별 기준분석 기법 논의

4 2009.04.08
• 5개 분야 책임위원별 특행 정비방안 구체화 수준 논의

   - 특행 과 단위 사무까지 기능분석을 통한 정비대상사무 발굴

5 2009.04.27

• 기능분석 기법 보완 및 의견조정

   - 민영화 가능성, 기능 중복성, 이관 적합성, 비교 우위성, 분야 

     특이성 순으로 우선순위 순차 적용

• 대안에 대한 이관규모 분석⋅산출

6 2009.05.13
• 분야별 실행방안 초안에 대한 의견 조정

• 방안 검토 시 추가적 고려사항 논의 및 검토

자료 : 지방분권촉진위원회(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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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행정기관 정비계획32)

2008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를 핵심국정과제

로 채택하고 이관 검토대상 8개 분야를 선정하였다. 정비대상인 8개 분야는 국도⋅
하천, 노동, 보훈, 산림, 식의약품, 중소기업, 해양항만, 환경 분야로 세무⋅공안⋅
현업기관 등 전국적 통일성 및 정책집행상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한 총 

195개 기관 11,048명(2009년 6월 기준)을 대상으로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과 4월에 걸쳐 

시⋅도 합동작업단을 구성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

견을 수렴하였다. 이어서 4월과 5월에는 8대 분야별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간담회를 하는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추진하였다. 지방분권촉진위에

서도 제3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성과 관리필요, 변화관리계획수립 등 전반적

인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과 함께 노동⋅보훈⋅산림⋅중기⋅환경 등 5개 분

야별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5월에서 7월까지 관계부처⋅단체, 노조, 자치단체, 국회

(당⋅정 협의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특별지방행정기관 정

비방안’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정책 보고회의에서 결정하였다. 

발표된 정비안에 따르면,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3개 분야의 업무를 

우선 이관하고 나머지 5개 분야는 2단계로 정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추진 

대상인 1단계 3대 분야(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는 이관대상 업무의 성격

과 이관효과, 자치단체의 의견 및 운영능력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하였다. 우선 추진 대상인 국도⋅하천 등 3대 분야의 정비방향은 관리⋅집행적 

성격의 업무는 이관하고 종합적 계획 기능 및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중앙

정부 업무로 존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2단계 추진대상인 5개 분야(노동, 보훈, 산

림, 중소기업, 환경)는 기능⋅인력의 효율화 및 규제완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32) 이 부분은 지방분권촉진위원회(2010)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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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방안

• 3개 분야(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 시설관리, 인⋅허가, 지도⋅단속 등 집행적 기능 우선 이관

• 5개 분야(노동, 보훈, 산림, 중소기업, 환경)

     ☞ 기능⋅인력 효율화 및 규제완화(환경, 산림분야 등) 우선 조치

(1) 국도⋅하천 분야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현황을 살펴보면, 도로전체의 총 길이는 1,025,061㎞이

며, 이중 약 17%인 17,328㎞가 국도이고, 나머지 약 83%인 84,733㎞가 지방도

이다. 국도 중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일반국도는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이 각각 관리하고 있다. 또한, 지방도로 중 광역시 도로는 광역자치

단체가, 시⋅군 도로는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하천의 경우, 전체 하천 29,749㎞ 중 10%에 해당되는 2,998㎞의 국

가하천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91%를 차지하는 26,751㎞의 지방하천

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관리하였다. 

이렇게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간선기능이 약한 국도의 공사, 점⋅사용 인⋅허

가, 7대 하천(안성천, 형산강, 태화강, 삽교천, 만경강, 동진강, 탐진강)의 공사⋅관

리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되 광역적 조정 및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한 국도⋅
하천계획, 5대 하천 및 간선기능이 강한 국도 관리, 건설품질관리기능은 중앙정부

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결정하였다. 

(2) 해양항만 분야

해양개발 체제는 5년⋅10년 단위의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맞춰 국토

해양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연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개발업

무를 담당하는 국가주도의 개발체제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이 국가가 수립

한 항만개발계획에 맞춰 수립되다 보니, 지역발전과 연계되기 힘든 구조였다.

총 29개 무역항 중 14개 항만만을 국가관리항(국가관리항만 : 부산, 인천, 경

인, 평택⋅당진, 군산, 광양, 울산, 포항, 목포, 마산, 동해⋅묵호, 대산, 여수, 장항)

으로 존치하고 15개 무역항의 개발⋅운영, 해양환경 감시기능 등을 지방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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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광역적 조정 및 항만계획, 해상안전 등 계획기능과 안전 관련 분야는 중앙정부

에서 직접 수행하기로 하였다. 항만개발기능이 지방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가차원의 

전체적인 항만 수급조절과 지역발전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게 하였다.

(3) 식의약품 분야

식품과 의약품의 수입⋅유통⋅소비 단계별 안전관리 업무는 중앙정부인 식품

의약품안전청에서 맡고 있다. 식약청 본청에서는 식의약품 안전관리와 인⋅허가 

등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약청 본청

의 기준과 지침에 따라 식품관리를 하고 있었다. 관할지역 식품업소의 인⋅허가와 

위생관련 지도⋅단속 등의 업무는 지방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지금까지의 이원화된 구조를 지방이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현지 집행적 

성격의 식의약품 지도⋅단속 기능은 지방으로 일원화한다. 식약청은 수입식품안전

관리 및 식의약품 전문품질관리(HACCP, GMP 등) 기능을 수행하며, 전국적⋅광

역적 차원의 식품위해사고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정책기능 광

역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이는 지도⋅단속 등 집행분야의 중복 기능은 일원화

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인력재배치를 통해 식의약품 안

전관리 정책과 감시활동은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다.

제2절 추진 실적

1. 1단계 정비대상 추진 실적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를 위한 1단계 추진대상인 국도⋅하천 등 3개 분야는 

관련 법률 개정을 2009년 12월까지 완료하였으며 관련 시행령 또한 2010년 5월

까지 개정완료 하였다. 이렇게 개정된 법령을 근거로 총 208명(식의약품 101명, 

국도⋅하천 48명, 해양⋅항만 59명)의 인력을 이관하고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

별법｣을 근거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재원을 지원하게 되었

으며 더불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장비의 이관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1단

계로 이양이 계획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는 다음의 <표 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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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1단계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사무

구 분 중기능

해양항만

항만개발운영 공사 계약⋅집행⋅관리, 항만배후⋅수송시설개발, 항만재개발

선원선박 해상운송사업 등록 및 지도

해양환경 공유수면매립면허, 해역수질 개선,  개항단속 및 관공선 관리

국도하천
도로건설관리 국도건설사업, 도로점용 등 인⋅허가, 도로 유지보수

하천공사관리 하천개수공사, 하전점용 등 인⋅허가,  재해대책 수립⋅시행

식의약품
식품

인⋅허가(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조사처리업), 식품위생 및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 식품업소 지도⋅점검, 위해우려식품 수거 및 

시험분석,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수리

의약품 지도⋅점검, 수거 및 시험분석

 자료 : 금창호(2009b).

1) 국도⋅하천 분야

국도하천 분야 중 도로는 간선기능이 약한 도로(25.4% : 총 11,503㎞ 중 

2,918.7㎞)의 공사, 점⋅사용 인⋅허가 등을 이관하였으며, 하천은 안성천, 형산

강, 태화강, 삽교천, 만경강, 동진강, 탐진강 등 7대 국가하천에 대한 하천공사 및 

관리기능을 위임하였다(한강, 금강,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등 5대 하천 제외). 그

리고 48명의 인력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

<표 4-6> 국도⋅하천 분야 인력이관 규모

구 분 합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연장(㎞) 2,919 156.5 499.6 231.4 329.1 258.7 599.8 469.2 374.4

인력(명) 48 5 9 5 6 5 8 6 4

 자료 : 전국시도지사협의회(2010).

2) 해양항만 분야

해양항만 분야는 부산, 인천, 경인, 평택⋅당진, 군산, 광양, 울산, 포항, 목포, 

마산, 동해⋅묵호, 대산, 여수, 장항 등 14개 항만을 제외한 나머지 항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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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개발 및 공유수면관리 등 항만관리 권한을 위임하였다. 그리고 59명의 인력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

<표 4-7> 국가관리 무역항 이관 현황

지 역 존치무역항(14) 이관 무역항(15)

인 천 인천, 경인 -

경 기 평택⋅당진 -

충 남 대산, 장항 태안, 보령

전 북 군산 -

전 남 목포, 여수, 광양 완도

경 남 마산 삼천포, 통영, 고현, 옥포, 장승포, 진해

부 산 부산 -

울 산 울산 -

경 북 포항 -

강 원 동해⋅묵호 속초, 옥계, 삼척, 호산

제 주 - 제주, 서귀포

<표 4-8> 해양항만 분야 인력이관 규모

구분 합계 부산 인천 충남 전남 경남 경북 강원 제주

이관무역항 15 - - 2 1 6 - 4 2

연안항 1 2 2 10 1 3 1 5

인력(명) 59 - - 3 11 23 1 17 4

자료 : 전국시도지사협의회(2010).

3) 식의약품 분야

식의약품 분야에서는 식의약 관련 업소 지도⋅점검 및 시험분석기능 등 현지 

집행업무인 식의약품 지도⋅단속 업무를 위임하였다. 그리고 101명의 인력이 지방

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



60   현 정부 지방분권정책의 평가와 과제

<표 4-9> 식의약품 분야 인력이관 규모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인력(명) 9 6 6 6 6 7 5 9 6

시⋅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인력(명) 7 6 6 6 6 7 3 101  

 자료 : 전국시도지사협의회(2010).

2. 2단계 정비대상 추진 실적

2단계 추진대상인 5개 분야(노동, 보훈, 산림, 중소기업, 환경)의 경우 기능⋅
인력 효율화를 위해 광역화, 계층 축소, 인력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능 이관

에 앞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일부 분야의 기능⋅인력을 효율화하고 지방에 대한 

규제합리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규제합리화를 위해 지방환경출장소 7개소 폐지, 

환경성평가제도 개선, 산지관리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환경 분야에서는 8개 출장소를 폐지⋅개편하였으며, 환경성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사전환경성 검토와의 중복절차를 조정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산림

분야에서도 규제합리화를 위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탄력적 적용, 허가절차 간소화 

등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와 함께 환경⋅노동⋅산림 등 5개 분야에서 868

개의 이양 대상사무를 발굴하여, 255개의 이양을 결정하였다(이창균, 2010).

이렇게 산림, 환경, 노동, 중기, 보훈 5개 분야에 대해 기능⋅인력 효율화 및 

규제 합리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 노동, 보훈, 산림, 중소기업, 

환경 분야의 집행적 권한이양 확대를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

적인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이양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계층 축소 및 조직개편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에 지방이양과 연계,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인력 효율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기관 통⋅폐합, 

사무이양 등이 과제가 되고 있다(이창균, 2010).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제39조

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관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양계획을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규

정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앞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하여 특별지방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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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중앙과 지방 모두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을 기울일 것이다(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0).

그리고 향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권 및 자율권 신

장을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감하는 수준 향상을 

위해 지방분권의 내실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분권과제

가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제의 종합점검 및 소관부처를 지속적으로 

촉진⋅지원하는 동시에,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방안’ 등 핵심적인 분

권과제에 대하여 연구 T/F를 구성하여 중점 논의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지방분

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취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으로 주민의 편익 증진과 함께 지방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0).

제3절 평 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계획에 따르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가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먼저 1단계인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3개 분야의 업무를 우

선 이관하고 나머지 5개 분야는 2단계로 정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본 정비계획에 따라 ,우선추진 대상인 1단계 3대 분야(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의 시설관리, 인⋅허가 등 집행적 기능의 지방이관 추진을 위해 관련 법

령(11개 법률, 15개 시행령)의 개정과 해당 부처의 직제개정 및 조례 개정이 완료

되었다. 또한,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인력 208명, 재원 3,969억원 이관) 관

련 법령을 개정⋅완료하여 업무이양에 따른 인력 및 재원의 이관이 추진되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2010년 7월 19일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

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을 위한 세부과제들의 추진단계에서 ‘1단계 분야 관련 

법령 개정 및 이관 완료’과제는 추진완료 되었고, ‘1단계 이관 효과분석 및 향후 

특행 발전계획 수립’과제는 정상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2단계 분야 광

역화⋅계층 축소 검토’과제는 추진완료 되었고, ‘2단계 분야 규제합리화 검토’과제 

역시 추진완료 되었으며, ‘지속적 지방이관 등 특행 제도발전 모색’과제는 정상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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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의 추진 경과

세부 과제명 추진시한 추진단계

  1단계 분야 관련 법령 개정 및 이관 완료 2010년 상반기 완료

  1단계 이관 효과분석 및 향후 특행 발전계획 수립 2010년 하반기 정상추진

  2단계 분야 광역화⋅계층 축소 검토 2009년 상반기 완료

  2단계 분야 규제합리화 검토 2009년 하반기 완료

  지속적 지방이관 등 특행 제도발전 모색 2012년 하반기 정상추진

자료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보도자료, 2010년 7월 19일자.

그러나 1단계 분야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된 것이고, 나머지 5개 분야에 대해

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광역화⋅계층 축소 및 규제합리화를 검토하여 기본적

인 정비방안은 마련하였으나,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해양⋅항만 분야의 경우 항만개발운영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집행

적 업무이며, 해상운송사업 등록 및 지도와 같은 기능도 단순 집행적 성격의 업무이

다. 그리고 해역수질개선, 개항단속 및 관공선 관리 역시 단순 집행적 성격의 업무

이다. 즉,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분야의 기능 가운데 특별지방행정기관으

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대다수의 사무들은 집행적 성격의 업무가 대부분이

고,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관리하는 업무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업무로 

존치되어 있다.

이렇게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은 단순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던 

사무의 이양, 관련 인력과 재원을 이양한 것이다. 

즉, 이관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재원의 이양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지, 

이관되지 않은 기능들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없는 기능들인지, 지역

실정과 주민의견을 토대로 최대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정책결정⋅집행을 할 수 있

는 기능들이 이관되었는지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간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는 지방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분권적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조치내용 역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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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을 중앙정부가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

고 지방분권강화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환

경 변화에 대응한 지방분권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지방이

양과 연계,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인력 효율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기관 

통⋅폐합, 사무이양, 인력 및 재원 지원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4-11>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의 효과성 평가 결과

단계 분 야 추진계획 추진실적 평 가

1

단

계

국도⋅하천

시설관리, 

인⋅허가,

지도⋅단속 등 

집행기능 우선이관

- 관련 법령(11개 법률, 

  15개 시행령) 개정

- 해당 부처의 직제개정 

  및 조례개정 완료

- 인력 208명, 재원 

   3,969억원 이관

- 1단계는 관련 법령을 개정 

  완료하여 업무이양에 따른 

  인력 및 재원의 이관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1단계  이관실적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단위

  사무 중 일부를  이관하는 

  형태로써, 분권화의 취지

  에는 미흡함

- 2단계는 구체적 일정이나 

  실적이 없음

해양항만

식의약품

2

단

계

노동

기능⋅인력 

효율화 및 

규제완화

(환경, 산림분야) 

우선 조치

- 기본적 정비방안은 

  마련하였으나, 

  정비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일정

  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

보훈

산림

중소기업

환경

제4절 개선 과제

1.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을 위한 기본과제

1) 인력 이관 및 정원 재조정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될 경우, 해당 중앙정부에서는 기능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해주어야 한다. 또한, 광역적 관리가 

필요한 업무의 경우, 이관사무를 시⋅도로 일괄 이양하는 등 인력 이관은 지방자치

단체 관내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규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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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 이관 병행

지방자치단체가 이관 받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 특별지

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무를 지방에 이관하는 것으로 이관

된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을 국가에서 충당해 주어야 한다. ｢지방

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는 업무의 규모를 고려해서 적절한 재원을 지원

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반시설과 관련 장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

3) 지속적인 정보공유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부처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양 이후에

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이관되면 처리하는 사무는 동일하지만 소속이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하게 되어 중앙부처 내부 정보망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되어 정보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사례에서 일부 이관된 기능에 대한 

정보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33)을 살펴볼 수 있듯이 중앙정부와 지속

적인 교류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훈련 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업무에 대한 교

육⋅훈련을 통해 주요 기능을 인식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지방행정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이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수

행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법, 기술 등을 숙지해야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33)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양영철(2009)의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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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에는 중앙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여 전문성을 보강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이후에는 이러한 기회가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

체 차원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선진국 시찰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

현재 법정개정이 완료된 이관대상의 세부 기능의 범위를 확정하는 등 후속조치

를 수립⋅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2단계 이관 대상인 5개 분야의 이양 대상사무 

중 사무이양이 결정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이 되어 수행되는데 차질이 없도

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은 중앙정부의 의지에 의

해 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단계별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을 위한 보완사항34)

1) 국토⋅하천 분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하천 점용 인⋅허가 등의 남발 우려가 

있는 부분은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관리 사각지대 발생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간 경계구역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정해야 한다.

2) 해양항만 분야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인⋅허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분별한 도로⋅하천점

용허가의 남발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환경훼손을 막기 위한 세부기준 등 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항만재개발사업의 경우,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해 지자

체간 가격경쟁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 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차원에

서 발전계획을 광역적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34) 이 부분은 김재훈(2008)의 내용을 중심으로 부분 발췌 및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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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의약품 분야

전국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간 조정을 할 수 있는 광역적 조정기구 등 보완

이 필요하다. 식의약품 관련 지도⋅점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약품 수거 및 시험분석과 위해우려식품 수거 및 시험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2단계 5개 분야 

환경⋅노동⋅산림 등 5개 분야 868개의 이양 대상사무를 발굴하여 그 중 255

개 사무이양을 결정하였다(이창균, 2010). 따라서 결정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특별

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기능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

은 기능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이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5절 소 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 및 지방이관은 매우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것으

로, 역대 정부에서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

진했었지만 가시적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현 정부는 2008년에,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

해 본격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도 추

진하게 되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를 위해 이관 검토대상을 8개 분야(국도⋅
하천, 노동, 보훈, 산림, 식의약품, 중소기업, 해양항만, 환경 분야, 2009년 6월 

기준 총 195개 기관 11,048명)로 선정하였다.

발표된 정비안에 따르면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3개 분야의 업무를 

우선 이관하고 나머지 5개 분야는 2단계로 정비를 추진하는데, 우선추진 대상인 

1단계 3대 분야(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의 관리⋅집행적 성격의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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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하고, 종합적 계획 기능 및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중앙에 존치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그리고 2단계 추진대상인 5개 분야(노동, 보훈, 산림, 

중소기업, 환경)는 기능⋅인력 효율화 및 규제완화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한 결과 1단계 추진대상인 국도⋅하천 등 3개 

분야는 관련 법률 개정을 2009년 12월까지 완료하였으며 관련 시행령 또한 2010

년 5월까지 개정완료 하였다. 이렇게 개정된 법령을 근거로 총 208명(식의약품 

101명, 국도⋅하천 48명, 해양⋅항만 59명)의 인력을 이관하였다.

그러나 1단계 분야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된 것이고 2단계 정비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이관되지 않은 기능들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없는 사항들인지, 지역실정과 주민의견을 토대로 

최대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정책결정⋅집행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관되었는지 

지방분권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이관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현재 추진 중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는 중앙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전적으

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단계로 결정된 이관조치내용과 2단계로 추진

될 계획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관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을 국가에서 지

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의 기능이양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중앙부처에서 제공해 주어야 하며,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전문적인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시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을 통해 현지성이 높고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 지방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분야, 지방자치단체와 고객이 우선 요구하는 분야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 처리

함으로써 대민행정서비스를 강화시킬 수 있고 기능 중복에 따른 인력 및 예산낭비

를 줄일 수 있으며, 지역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지방행정발

전과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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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자치재정권의 확충

제1절 추진 계획

현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의 주요과제로서 4개 분야의 20개 세부과제를 설정하

였는데, 첫째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과 기능 재배분을 위한 사무구

분체계 개선 등 5개 과제, 둘째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등 3개 과제, 셋째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 강화 등 6개 과제, 

넷째로 관계기관 상호간 협력확대와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계 강화 등의 6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방재정 확충 분야의 세부과제는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지방재정의 투명성⋅건전성 제고 등 3개 과제이다. 

<표 5-1> 지방재정 확충 분야에 대한 지방분권과제

분 야 과 제 담당부처 추진근거

지방재정

확충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지방분권촉진 특별법｣ 
제12조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지방재정의 투명성⋅건전성 제고 행정안전부

1.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의존재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재정 규모는 

증가된 반면, 지방세 비중은 감소해 자치와 분권원리 구현에 미흡한 실정이다. 특

히,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 구조로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세수의 연계성이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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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방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으로 인해 지역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따

라, 자주재원을 확충해 지방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세원불

균형을 완화하는 등 지방재정이 실질적으로 확충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 구조개편은 국세이양과 연계한 대안별 분석 및 구체적 도입방안 

모색을 통해 ｢지방세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하여, 선택적 과세제도 확대와 신세원 개발 추진을 위해서 T/F를 구성해 방안을 

마련하고, 과세자주권 확대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자치단체간 세수현황, 세원 배분실태 분석을 토대로 

자치단체 세원재배분 등 세원불균형 완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제17대 대통령

직인수위원회 내부자료, 200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지방세 세목 체계의 간소화, 신

세원 발굴 등을 통한 선택적 과세 확대 등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을 통한 지방자치

단체 재원확충 계획으로 논의되었다. 

<표 5-2>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분야 세부과제

과 제 세부과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지방세 세목 체계의 간소화

 신세원 발굴 등을 통한 선택적 과세 확대

1)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1) 추진 배경

현재 지방세 구조는 지역경제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재산과세 위주(48.8%)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유치나 관광활성화와 같은 노력을 하면 

세수가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지방세수 증대로 이어지

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방세가 자치단체의 지역개발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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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자립적 지역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실천적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생적 지역발전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 현실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정이 상당부분 단절되어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의 경

우 국세가 78%, 지방세가 22%로서 국세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표 5-3> 연도별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변화

(단위: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  계 1,634,431 1,793,380 2,049,834 2,127,857 2,090,957 2,175,666

국  세 1,274,657 1,380,443 1,614,591 1,673,060 1,646,382 1,704,575

지방세 359,774 412,937 435,243 454,797 444,575 471,091

비율
국세 78.0% 77.0% 78.8% 78.6% 78.7% 78.3%

지방세 22.0% 23.0% 21.2% 21.4% 21.3% 21.7%

  주: 2005년~2008년은 지방세연감 기준, 2009년도는 최종예산액, 2010년도는 당초예산액임.

자료: 행정안전부(2010).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그러나 재정사용에 있어서는 <표 5-4>와 같이, 중앙정부의 지출이 약 40%, 

지방정부의 지출이 약 60%(지방교육 포함)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

입과 세출의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간 세원 재배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 

<표 5-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중앙정부
1,085,522

(47.2)

1,111,272

(46.1)

1,048,450

(42.3)

1,105,467

(40.3)

1,327,124

(42.9)

지방정부
888,928

(38.6)

976,066

(40.5)

1,080,497

(43.6)

1,235,229

(45.1)

1,339,061

(43.3)

지방교육
327,642

(14.2)

324,699

(13.4)

350,831

(14.1)

399,919

(14.6)

427,326

(13.8)

자료: 행정안전부(2010).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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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소득⋅소

비과세를 확충시킬 필요가 있다. 소득⋅소비과세의 국세 집중으로 지방은 기업을 

유치해도 세금은 국가에 납부, 관광객이 지방에서 숙식, 물건을 사도 전부 국세로 

귀속되는 구조로 지역경제 성과가 지방세수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고, 세금은 국가

가 80%, 지방이 20%를 거둬들이고 있으나, 사용은 국가가 40%, 지방이 60%를 

지출하고 있어 지방의 역할과 기능 강화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국가 재정의 의존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낮은 지방세 비중과 지방재원의 높은 중앙의존도는 지자체의 재정책임

성을 저하시키고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세수 신장

성이 높고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방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소득⋅소비과세의 도입이 논의되었다. 

(2) 추진 계획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동시에 도입하는 방안

의 마련, 국민의 납세부담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의 마련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준하도록 설계하여 지방재정을 확충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소비세의 경우 우선 공동세 방식 또는 세액이양방식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35). 그 규모는 2010년부터 5%를 이양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2013

년에는 5%를 추가적으로 이양하여 부가가치세 10% 규모의 지방소비세를 도입하

기로 하였고 지방소비세는 시⋅도세로 신설하기로 하였다36). 또한 지방소비세는 

지역 소비수준을 대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배분하되, 재정격차 완화

를 위해 권역별 가중치(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300%)를 달리 적용하기로 하였다. 

35) 세원이양방식 대신 세액이양방식으로 정부안을 마련한 것은 세원이양이 지방세의 과세자주권을 실현하고 

지역경제와 지방세수를 연계시키는 데 더욱 적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나, 국민의 납세불편과 징세행정 

비용의 증가 없이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과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액이양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행정안전부, 2010: 473-474).

36) 부가가치세의 10%를 2단계로 나누어 이양하도록 한 것은 현재의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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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방소득세의 경우 우선 현 주민세 소득할을 지방소득세로 전환하고 추

후 과표 변경 등 과세자주권을 구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방소득세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지방소득세의 과표는 소득세액⋅법인세액 등이며 세율은 10%

이다. 또한, 1단계 개편시 소득과세-균등과세 체계로 지방세 세목을 재편하고자 

하고 있다.

<표 5-5> 지방소득⋅소비세 도입방안

구분 방 식 키포인트 이양규모

지방

소비세

 <공동체 방식>

⋅부가가치세 10% 이양

  - 1단계 : 2010년 5% 이양

  - 2단계 : 2013년 5% 추가이양

⋅권역별 가중치 적용

⋅국가/지방 재정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이양

⋅지방의 소비행위 촉진에 대해 

  수도권보다 강한 인센티브 부여

 5% 이양시

 2.4조원,

 10% 이양시 

 6.43조원

지방

소득세

⋅1단계 :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

  소득세로 전환

⋅2단계 : 과세자주권 구현 위한 

  합리적 보완 방안 마련

⋅소득과세와 균등과세 성격에 따라 

  세목 재편

⋅주민세/사업소세

  → 지방소득세/주민세로 재편

-

자료 : 행정안전부(2010: 473).

2) 지방세 세목 체계의 간소화

(1) 추진 배경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지역주민들의 자율적 선택과 

자기책임원칙에 기초한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더불어 그 규모와 내용에서 꾸준한 개선이 이

루어져 왔다. 

그러나 현재 지방세 규모는 국세의 20%에 불과하며, 세수 규모가 1조원에 이

르지 못하는 세목이 7개(농업소득세, 도축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사

업소세, 레저세)에 이를 정도로 세목별 규모가 영세하고 동일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와 부가세적 목적세 등으로 조세체계가 복잡하여 과도한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

이 발생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현재 지방세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5-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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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지방세의 성질별 세목구성 현황(2010년)

성질별 세목 구성 세수비중

합 계 16개 세목 100.0%

소득과세(1) 지방소득세(주민세, 농업소득세) 16.7%

소비과세(5)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도축세, 주행세 19.5%

재산과세(5) 46.2%

 - 보유과세(3) 재산세, 특별시분 재산세,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16.1%

 - 거래과세(2) 취득세, 등록세 30.1%

기 타(5)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사업소세) 17.6%

  주 : 괄호 안의 세목은 폐지된 세목임.

자료 : 행정안전부(2010a).

우리나라의 지방세목 중에서 재산과세에 해당하는 세목은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자동차세 등 재산의 보유과세에 해당하는 것과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과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목이 세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2%로 대단히 높다. 

반면, 소득과세는 전체 비중의 16.7%로 주민세 소득할이 대표적인데, 2010년

부터 명칭이 지방소득세로 변경되었으며, 농업소득세가 과세 유보되다가 폐지되었

다. 또한, 소비과세는 전체 비중의 19.5%에 달하며 2010년에 도입된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도축세, 주행세 등 5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 구조는 지나치게 재산과세 중심으로 편성

되어 있기 때문에, 세수의 신장성과 탄력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체계의 단순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세행

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 세목 체계를 간소화하는 지방세제 개편을 추

진하게 되었다. 

(2) 추진 계획

현행 지방세 규모는 국세의 20%에 불과하며, 세수규모가 1조원에 이르지 못

하는 세목이 7개37)에 이를 정도로 세목별 규모가 영세하고 동일세원에 대한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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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등으로 인해 조세체계가 복잡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지방세 체계의 단순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세원불균형의 완화는 장기적 개선방향으로서 세목배분을 전면 재조정하

거나 공동세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세목 체계 간소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영택, 2008; 이 효, 2009).

첫째, 동일세원에 중복 과세되는 세목은 통폐합한다. 즉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

득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폐합한다. 둘째, 재원조달 기능이 미흡하

거나 부가세로 과세되는 목적세를 정비한다. 유사세목 통합은 등록세 중 취득무관 

및 정액분과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폐합하고,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

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폐합한다. 부가방식의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통합하도록 한다. 셋째, 사실상 도입 취지를 상실한 영세한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한다. 넷째, 현행대로 유지되는 세목은 주민세, 사업소

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등이다. 

<표 5-7>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방안38)

구 분 현행 : 16개 세목 개선 : 11개 세목

중복과세

통⋅폐합

① 취득세 ② 등록세(취득관련분)

③ 재산세 ④ 도시계획세
① 취득세 ② 재산세

유사세목 통합

② 등록세(취득무관분) ⑤ 면허세

⑥ 공동시설세 ⑦ 지역개발세

⑧ 자동차세 ⑨ 주행세

③ 등록면허세

④ 지역자원시설세

⑤ 자동차세

현행유지

⑩ 주민세(균등할, 소득할)

⑪ 사업소세(재산할, 종업원할)

⑫ 담배소비세 ⑬ 레저세

⑭ 지방교육세

⑥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⑦ 지방소득세(소득분, 종업원분)

⑧ 담배소비세 ⑨ 레저세

⑩ 지방교육세

폐지 ⑮ 도축세 ⑯ 농업소득세 (폐지)

신설 - 지방소비세

 자료 : 행정안전부(2010: 479).

37) 여기에는 농업소득세, 도축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레저세 등이 포함된다.

38)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및 농업소득세 폐지는 2010년부터, 그 외 세목 개편은 2011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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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세원 발굴 등을 통한 선택적 과세 확대

지방세의 과세자주권 확대는 장기적으로 지방세제가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

을 살려 지역의 수요와 실정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세의 유연성과 신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탄력세율 제도를 확대하고 지역적 

특색에 맞는 신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에 선택적 과세제도를 확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 효, 2009: 18).

다시 말해, ｢지방세법｣은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세율범위, 과세표준 등의 기준

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써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개발세의 경우 해저자원, 화력발전, 카지노 등 지역특정 세원을 과세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 

<표 5-8>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분야의 세부 추진계획

과 제 세부과제 추진 계획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지방소득세, 

소비세 도입

지방

소비세

 ⋅부가가치세 10% 이양

   - 1단계 : 5% 이양(2010년)

   - 2단계 : 5% 추가 이양(2013년)

 ⋅권역별 가중치 적용

지방

소득세

 ⋅1단계 : 소득할 주민세 → 지방소득세

 ⋅2단계 : 과세자주권 구현을 위한 합리적 보완 방안 마련

지방세 세목 체계의 

간소화
 ⋅현행 16개 지방세목 → 11개 세목으로 축소

신세원 발굴 등을 통한 

선택적 과세 확대

 ⋅탄력세율 제도 확대

 ⋅선택적 과세제도 확대

2.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1) 추진 배경

지방교부세는 지방의 총수입 중 20% 정도를 충당함과 동시에 국가가 특정 

목적이나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지방재정에서 갖는 

의미가 매우 큰 제도이다. 

그동안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을 통한 지방교부세의 법정율이 인상39)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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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등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큰 진전이 있었으며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확충 및 자율성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급증하는 재정수요로 인해 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교

부세의 재원보전율40)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자치단체 재원부

족분의 89.2%만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라 실질적인 재원보장 기능이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그리고 일반재원으로 지원되고 있어, 자치단체의 효율적 재정 운영과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 살리기 등 국가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재원의 직접 지원 기능이 

부재하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목표를 지방으로 파급하고, 국가와 지방간의 연계 강

화를 위한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교부세의 발전적 개편을 추진하고자 계획하였다(행정안전부, 2008; 

350-351). 

2) 추진 현황

현재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구분

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재원의 법정률은 내국세 총액의 19.24%이며 이

의 재원으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내국세 총액의 0.94%)가 운영되

고 부동산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도로보전분은 별도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41). 

구체적으로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행정수행 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재정부족액 보전분(22조 847억원)과 ｢지방양여금법｣ 폐지 전에 이미 사

업이 착수되어 시행중인 지방양여금 도로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재원(8,500억원)

으로 구성된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획일적인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한 보완적 재원으로서 2009년도 재원규모는 9,202억원이다. 분권

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

39) 지방교부세 법정률의 변화 : 내국세 총액의 15%(2000) → 19.13%(2005) → 19.24%(2006)

40) 지방교부세 재원보전율의 변화 : 86.2%(2005) → 86.5%(2006) → 88.4%(2007) → 89.2%(2008)

41) 부동산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이 지방에 배분되고 지방양여금 도로보전분은 2006년 이후 매년 

8,500억원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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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내국세의 0.94%에 해당하는 1조2,253억원이다. 또한 부동산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2009년에는 1조4,882억원이다. 

<표 5-9> 2009년도 지방교부세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배분비율
2008년 예산
(정산분 포함)

2009년 예산
(정산분 포함)

증감률

법정분 합계 내국세의 19.24% 28,213,686,000 25,186,858,138 -10.73%

보통교부세 96%+별도 정액 25,795,852,000 23,032,062,000 -10.71%

재정부족액 보전 96% 24,945,852,000 22,182,062,000 -11.08%

도로보전분 정액 850,000,000 850,000,000 0.00%

특별교부세 4% 1,039,411,475 924,253,676 -11.08%

분권교부세 내국세의 0.94% 1,378,422,525 1,230,542,672 -10.73%

부동산교부세

(예비비 포함)
종부세 전액 3,702,166,00042)

3,425,421,511

(1,860,000,000)
-7.48%

 자료: 행정안전부(2010: 450).

3) 추진계획

지방교부세 제도의 발전적 개편을 위한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효, 2009: 19;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

첫째, 구조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광역시 자치구에 교부세를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행정수요 90% 이상을 보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한다. 

보통교부세는 인센티브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자치단체 세출절감 및 세입증대

를 유도하는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있어서 지역경제 수요비중을 2008년 

24.9%에서 2009년 30%로 상향 조정한다. 

둘째, 특별교부세는 특정교부세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정력 지수, 낙후도 지수 

42) 2009년 부동산교부세 중 816,859백만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종부세법령 개정으로 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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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대상사업을 5~6개 사업군으로 블록화하여 포괄 지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재정성과 평가와 특별교부세 성과수요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지방양여금 도로보전분은 지원기간을 2011년까지 3년 연장하여 기 계

획된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역 SOC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개선한다.

넷째, 지역발전교부세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지방교부세제도를 지역경제활

성화(정부정책)와 연계운영하고, 분권교부세의 시한만료(2009년)에의 대응 차원

에서 신설하는 것이다. 재원은 교부세 총액의 10% 규모이고 대상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이다. 예를 들면 도로, 교량, 상하수도, 중소기업, 기반시설 

등 규모가 크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표 5-10> 지방교부세 제도 발전적 개편의 주요내용

100대 국정과제
주요 추진사항

실천과제 항목 추진시한

지방양여금 도로보전분 기간 연장 ’09년 상반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분권교부세 기한만료에 따른 제도 개선 ’09년 하반기 지역발전교부세 신설 추진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12년 하반기 2% 인상(공약사항)

광역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12년 하반기 -

특별교부세 제도 개선 ’12년 하반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자료: 이 효(2009: 19).

3. 지방재정의 투명성⋅건전성 제고43)

1) 추진배경

1995년 민선 이후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학자, IMF 등 국제기구 등의 

요구에 따라 정부회계제도 개혁을 위해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 국정과제로 

43) 이 부분은 지방분권촉진위원회(2010) 및 행정안전부(2010)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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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여 2007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

여 외부에 공시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

태(자산, 부채, 순자산)를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계리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오류를 최소화 하고, 회계기간 종료 후에는 재정상태보고

서⋅운영보고서⋅순자산변동보고서 등의 재무제표를 산출하는 제도이다. 지방자

치단체의 정책결정자 뿐만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발생주의에 의한 충실한 

통합재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는 기존의 예산회계제도

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방식인 이원적 시스템(Dual System)으로 도입되

었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예산회계제도인 세입세출결산제도, 채권회계, 채무회계, 

공유재산 및 물품회계 등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의 내용이 

상이하다. 왜냐하면, 회계적 거래에 대하여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는 인식시점과 인

식기준 및 평가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체는 동일하나 

인식기준에 따라 이원적이 결산정보를 산출하게 되어 업무담당자 뿐만 아니라 외부

에서 자치단체의 재정통계를 이용하는 정보수요자도 혼란을 겪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2) 추진계획

2008년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제도에 기반하여 2007년 회

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재정시스템이 현금주의 단

식부기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도입한 재무보고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활용

성이 미흡하였고 일각에서는 기존의 예산회계제도와의 상충문제, 개념적인 혼란 

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금주의 단식부기인 기존의 예산회계제도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인 재무회계는 근본적으로 인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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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재무정보의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

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예산회계 제도와 새로운 재무회계를 지방재정의 틀 안에

서 조화시키고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논의되

었다.

첫째,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 간의 차이를 조정하고 중복문제를 해소

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는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간 회계적 거래를 인식

하는 시점, 화폐단위로 평가하는 방법, 관리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정보생산자나 

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결산내용의 중복문제를 해소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서로 다른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였다. 

둘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기반한 재정통계를 활용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결과, 회계책임성 분야에 대한 분석지표를 개발하고 지방재

정공시제도를 활용하여 재무분석 지표를 공시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결산보고서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예산

회계제도와 재무회계제도의 근본적인 차이로 인하여 결산서를 완전히 통합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재무보

고서는 세입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결산

서류로서의 인식이 저조하여 활용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예산회계결산

서와 재무보고서의 결산체계를 합리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08년 말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지침을 개선하여 결산서식 등을 조정하

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회계결산서와 재무회계결산서 간의 차이를 임시적으로 조정

하고자 하였다. 

또한, 2009년 9월에는 복식부기 발전방안을 마련하였고, 2009년 11월에는 

2008년도 결산을 마치고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간 연계 

강화를 위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간 차이조정 방안을 마련하였고, 2009년 12월 

30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예산회계결산서와 재무회계결

산서의 이원적인 결산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통합 결산보고서 모델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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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추진 실적

1.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1)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1) 추진과정

현 정부에서 핵심과제로 추진해 온 지방소득⋅소비세 도입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2008년 3월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계획을 대통령 

보고하였고, 2008년 12월에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포함한 ‘지방재정 지원제

도 개편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09년 2월부터 4월가지 지역발전위원회에 

민간전문가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도입방안을 논의한 결과 지방소득⋅소비세 동시 

도입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후 2009년 4월부터 8월까지 총리실 중심으로 관계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여 

정부안을 마련하였으며, 2009년 9월에는 당⋅정 협의,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발표하였고, 9월 28일 ｢지방세법｣ 등 관련 8개 법률 개정안

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 30일 국회에 접수되었으며(배인명, 2009: 6), 정기국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0년 1월 1일에 공포되면서 지방소득⋅소비세가 운영

되었다(행정안전부, 2010: 472-473). 

(2) 추진실적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은 세 가지의 기본원칙을 가지고 설계되었다. 첫째, 지

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동시에 도입하되,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제도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고자 하였다. 둘째, 국민의 납세

부담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징세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

다. 셋째, 지역간 세원분포의 불평등을 감안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정부가 발표한 지방소비세 도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영희⋅김대영, 2009: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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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세원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되 

규모는 부가가치세수의 5%로 결정한다. 다만, 2013년부터 지방소비세 규모를 현

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로 확대한다. 

둘째, 지방소비세수는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에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소

비지표에 의해 시도별로 배분한다. 가중치를 두는 이유는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상

대적으로 많은 세수가 배분되게 하여 시도별 세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소비

지표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300%로 결정하였다. 

셋째,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지방교부세율은 현행 19.24%에서 18.97%로 

0.27% 인하한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수가 감소하며, 지방교

육재정교부금도 감소한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0.27%로 0.27% 인상한다. 이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을 위한 교부율 인상은 지방교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상쇄시켜 중앙정부의 추

가적인 재원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넷째, 지방소비세를 광역⋅기초간 재정조정제도인 재정보전금의 재원에 포함

시켜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시군의 지방교부세 감소를 보전하도록 한다. 지방

소비세는 시⋅도세이므로 지초자치단체에는 세수의 증가를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

나 지방교부세의 규모 축소와 지방교부세율 인하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지방교

부세가 감소한다. 따라서 시⋅군의 지방교부세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

세를 재정보전금의 재원에 포함시켜, 시⋅도의 지방소비세수의 27%분을 시군에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되도록 한다. 

다섯째,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재원 불균형을 완화

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10년간 수도권의 지방소비세수 중 일정부분을 출연하여 

매년 3,000억원씩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비수도권 시도를 지원하도록 한

다. 지역발전상생기금은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SOC 사업 등에 대해 포괄보조금 형

태로 재정지원하거나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지역현안 사업(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지역 SOC 조성 등)을 위하여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장기 저리로 자금을 

융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지방소득세는 2010년 현행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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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되, 3년간은 현행 과세표준과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소

득세라는 세목이 신설되었어도 사실상 지방세수의 변화나 납세자의 조세부담의 변

화도 발생하지 않고 또한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제고시킬 수 있는 여지도 발생

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충하고, 국세로부터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하여 현행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세 법인세할, 소득세할 등을 독립세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

이다. 

<표 5-11> 지방소득⋅소비세 추진실적

구 분 추진실적 비 고

지방

소비세

- 부가가치세의 5%를 세원으로 하여 분여방식 채택

- 소비지표로 민간최종소비지출 선정

- 지방소비세를 재정보전금 재원에 포함시켜 시⋅군의 지방

  교부세 감소를 보전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원불균형 환화를 위해 수도권 지방

  소비세수 중 일부를 출연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 2013년 10%로 

  상향조정

지방

소득세

- 지방세목 가운데 소득과세적 성격을 가진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라는 명칭으로 

  신세목 형태로 도입

-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

-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하고, 과세표준

  을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서 개인소득액, 법인소득액으로 

  변경하고 지방정부의 세율결정권을 강화

-

2) 지방세 세목 체계의 간소화

｢지방세법｣ 분법과 지방세목 체계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전부개정안’이 2010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하고, 현행 16개 지방세목을 11개로 간소화하였다. 

분법화된 ｢지방세법｣은 납세자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다. 취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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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하는 과세는 취득세로 통합하였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

(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통합함으로써 한 번에 신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제산세로 통합하고, 취득행위가 없는 취득무관

분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통합하였다. 그 외에도 지방목적세 중 자치단

체의 임의과세 세목인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하였으

며, 자동차와 관련된 과세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하였고 도축세는 

폐지하였다(김대영, 2010). 

또한, 도축세 폐지로 감소한 세수의 보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림사

업 우선지원 방안을 마련하였고, 세목별 세수귀속은 기본적으로 현행의 틀을 유지

하되 세원 불균형 완화를 위해 일부 세목귀속을 조정하였다. 즉, 특별시세 중 등록

세의 일부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되면서 자치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강남-강북간 세

수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치구세로 전환되는 도시계획세분 중 

일부를 특별시 세수로 귀속하는 한편, 지역간 세수불균형이 심한 사업소세는 특별

시세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이, 세목의 간소화가 이루어졌지만 각 세목별 납세자의 세부담은 증가

하지 않으며, 지방세액도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3) 신세원 발굴 등을 통한 선택적 과세 확대

신세원 발굴 등을 통한 과세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으로는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2010년 4월 지방세법 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공동시설세 과세대

상 확대(용역 중) 등 신세원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이창균, 2010: 8). 특히 화력발

전 과세에 대한 신세원 발굴시 관련 업계의 반발이 있었는데, 주민공청회, 국회 

상임위 설명 등을 통하여 화력발전 과세의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방

세법 개정(화력발전과세)을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건의문을 2009년 2월 9일

에 채택하게 되었다(행정안전부, 20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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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44)

1)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첫째,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인프라 지원이다. 녹색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SOC 투자 등 인프라 구축사업, 신시장 창출 지원 및 R&D 투자사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요산정 항목 가운데 경제개발분야에 대한 비중을 

24.9%(2008년 13.7조원)에서 30%(2009년 17.1조원)로 상향하여 지역경제 활

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특히, 기업유치 및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

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증가율’을 기초로 

산정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수요항목을 신설⋅반영하였다. 

둘째, 행정환경 변화와 주민복지 증진이다. 보통교부세 수요규모 산정시 2008

년도에는 3년 평균 교부세 증가율을 적용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당초 정부예산 

증가율(6.05%)을 반영하였으며,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 중 성격이 유사한 항목을 

기존의 4개 분야 17개 세항목에서 4개 분야 16개 세항목으로 단순화하였다.45) 

또한,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유동인구에 대한 수요를 보정하였고,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지역경제 발전 저해 및 세수감소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하

여 접경지역⋅백두대간보호지역 등 규제지역 수요를 보강하였다. 

셋째,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이다.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에 의

한 세입증대 및 세출절감 등을 반영하는 인센티브 항목을 보강⋅확대하여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건전화와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

청사(면적) 관리운영 항목의 반영비율 상향 조정(100% → 200%), 건전재정운영 

항목 신설,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인센티브 항목 신설, 교부세 감액기준 확대

(10% → 100%),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의 

인센티브 반영비율 확대(70% → 100%)를 반영하였다. 

넷째, 도로보전분 지원기간 연장이다. 지방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방

식이 2005년도부터 지방양여금에서 지방교부세로 변경됨에 따라 이미 계획되어 

44)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2010)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하였다.

45) 17개 세항목 → 16개 세항목(도로유지비 + 교통관리비 ⇒ 도로교통비), 13개 단위 → 12개 단위(도로의 

면적+자동차 대수 ⇒ 자동차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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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중인 도로정비사업 완공을 위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8,500억원

씩 3조 4,000억원을 지방교부세 재원에서 별도로 지원하였으나, 추진 중이던 도로

사업 중 일부가 미완료되어 2011년까지 연장하였다. 

2) 특별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첫째, 재해예방사업 지원 근거 마련 및 시책수요 신설이다. 기존의 특별교부세 

재해대책수요는 복구소요 예산으로만 교부할 수 있어 사전 예방사업에 한계를 가짐

에 따라 재해예방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재해취약지역 등에 사전 예방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적 장려사업 및 국가⋅지방간 연계 협력사업 등 국가

시책 동참의 유도하고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역현안과 재해대책수

요 항목에 시책수요를 신설하는 한편, 경쟁과 성과 중심의 행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행정 및 재정운영이 우수한 단체 등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근거를 마련

하였다. 

둘째, 배분내역 공개와 사후관리 기능 강화이다. 특별교부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배분기준, 배분사유, 배분내역, 집행실적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토록 규정함에 따라 2009년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별 상세내역

을 보고하고 있다. 

3) 분권교부세 운영

분권교부세는 2005년도에 149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재원보

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9년까지 운영한 후 2010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통

합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동안 지방이양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의 수요 및 재정소요가 당초 예측을 훨씬 

초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가중되었다.46) 또한, 이미 지방에 

이양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령 개정 등에 따라 국가가 별도 재원 대책을 마련하

지 않고 사업내용을 확대 변경하는 경우가47) 빈번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이 크게 

46) 지방이양 이후 분권교부세는 연평균 약 10%씩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사업의 지방비 부담은 연평균 약 

30%씩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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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사무의 성격이 큰 지방이양사업에 대해 국고 환원하는 방안을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하에 지방재정제도 개편방안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관계 부처

간 논의를 하였으나, 지방분권 취지 및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른 복지서비스 격차 

등을 우려하여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을 5년간(2010년~2014년) 연장키로 하였

다. 특히, 복지수요의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이양사

업을 구조조정함으로써 마련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2010년도에는 관계 부처의 방침에 의거 이미 통합 

운영되고 있는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아 현재 추진되지 

않는 사업 등은 통폐합하였다. 또한, 사업별 수요와 무관하게 인구수 및 재정력지수 

등에 의거 산정이 이루어지는 일반수요는 폐지하고, 국고보조방식의 형태를 띠고 

있는 특정수요의 과다한 비중의 재원 축소 등 분권교부세 대상사업(149개)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4) 부동산교부세 운영

첫째, 세수감소분 보전기준 개선이다. 2009년 재산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 

세율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결정 및 목적세율 인하 등으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

체에서 2008년에 비해 재산세 등 세수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

하여 부동산교부세로 일정 부분 재원을 보전토록 하였다. 

둘째, 부동산교부세의 세수감소분 보전 제외 추진이다. 내국세의 일종인 부가

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여 광역시⋅도세인 지방소비세를 도입키로 함에 따

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재원증가 없이 지방교부세만 감소하게 되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동산교부세 전액이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부동산교

부세의 세수감소분 보전을 제외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

출하였다. 

47) 2006년부터 아동급식 대상자를 5만명에서 56만명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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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재정의 투명성⋅건전성 제고48)

2007년부터 시행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

과 건전성, 회계 책임성,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에는 기존의 예산회계와 차이나는 사항을 제도적으로 개선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회계결산서와 재무회계결산서의 대조조사를 통하

여 보다 정확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품질관리를 시행하였다. 또한, 모든 지방

자치단체의 2008년 재무보고서를 분석하고 언론에 브리핑을 실시하여 자치단체 

재무정보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내부적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

고, 원가계산준칙 마련, 사업예산과의 연계, 재무분석지표 고도화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무회계선진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1)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조정 방안 마련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는 개념과 인식, 평가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현행 이원적

인 결산체계에서는 재정정보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우선,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에서는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간 차이

를 알 수 있도록 결산서식을 변경하여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2009년 2월).

또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간 차이나는 사항에 대하여 용어일치, 자산가액평가 

방식 조정 등 중기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2009년 11월)하여 향후 통합결산체계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재무회계의 ‘대여금’ 명칭을 

예산회계상 ‘융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재무회계 결산서에 포함되나 예산회

계에서 관리하지 않던 자산 등을 공유재산 회계에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유재산과 복식부기 자산이 대장에 화폐단위로 표시된 가치가 상이하

고 가격개정방식도 상이함에 따라 2009년 12월 공유재산법령을 개정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였다. 

48) 이 부분은 지방분권촉진위원회(2010) 및 행정안전부(2010)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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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정보 품질관리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업이 완료되고 모든 자치단체가 일제히 재무정보를 2009

년 8월말에 공시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약 2주간 재무회계결산과 예산회계결산

을 상호 대조조사하여 재정통계의 정확성과 완결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재무보고서는 현행 예산회계결산서(현금주의, 단식부기)를 기본으로 발생주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정보가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재정자금, 채권과 자산, 채무와 부채, 세입세출외현금과 장

단기보관현금 등의 대조조사를 통한 검증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과 공

유함으로써, 이원화된 회계제도로 인한 이해 부족과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3)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개정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분석지표를 마련하였다. 2008년 회계연도

의 결산 작성시 재무분석지표를 함께 산출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2008년 회계연도의 결산에 반영된 지방

자치단체의 재무분석 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5-12> 지방자치단체 재무분석 지표

구분 지표명 산 식

재

정

상

태

지

표

①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② 총부채 대비 차입부채 비율

③ 총부채 대비 실질부채 비율

④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

⑤ 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 비율

⑥ 차입부채 대비 재정자금 비율

⑦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

⑧ 미수세금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⑨ 단기민간융자금 비율

총부채 / 총자산 × 100

차입부채 / 총부채 × 100

(총부채-기초단체 융자액)/총부채×100

장단기 금융상품/재정자금 × 100

현금창출자산 / 총부채

재정자금 / 차입부채 × 100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미수세금대손충당금 / 미수세금 × 100

단기민간융자금/장단기민간융자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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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표명 산 식

재

정

운

용

지

표

① 예산 대비 세출 비율

② 경상비용 대비 이자비용 비율

③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

④ 총수익 대비 경상수익 비율

⑤ 총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 비율

⑥ 자체조달수익 대비 채권 비율

⑦ 세외수익 대비 채권 비율

⑧ 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비율

⑨ 지출액 대비 자산취득 비율

세출액(일반+특별)/예산현액(일반+특별)×100

이자비용 / 경상비용 × 100

이자비용 / 이자수익 × 100

경상수익 / 총수익 × 100

경상자체조달수익 / 총수익

미수자체조달수익 / 자체조달수익 × 100

미수세외수익(대손충당금 차감후)/세외수익 × 100

경상비용 / 총비용 × 100

자산 취득액 / 지출액 × 100

회

계

책

임

성

① 주민 1인당 총자산

② 주민 1인당 총부채

③ 주민 1인당 실질부채

④ 주민 1인당 총수익

⑤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

⑥ 주민 1인당 지방세수익

⑦ 주민 1인당 총비용

⑧ 주민 1인당 기타이전비용

⑨ 공무원 1인당 총수익

⑩ 공무원 1인당 총비용

⑪ 공무원 1인당 급여

총자산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총부채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실질부채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총수익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자체조달수익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지방세수익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총비용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기타이전비용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총수익 / 공무원(현원)

총비용 / 공무원(현원)

총급여 / 공무원(현원)

 자료 : 지방분권촉진위원회(2010).

4) 통합결산모델 수립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보고서의 결산체계를 조화시킬 수 있는 

통합결산보고서 모델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는 기존의 

세입세출결산 보고서와 재무보고서의 결산총평을 합친 ⅰ) 결산개요, ⅱ) 세입세출

결산서(기금결산포함), ⅲ) 재무제표, ⅳ) 재정수지보고서 등으로 체계가 개편될 

것이다. 

또한, 기존에 세입세출결산보고서의 첨부서류인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에 

대한 현재액 보고서는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와 통합하고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우

려를 반영하여 재정수지보고서를 새로이 추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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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평 가

1.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1)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의 평가 

(1)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효과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세수변동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세원으로 하므로 지방소

비세가 도입되면 2010년 세입예산 기준으로 약 2조 4,700억원이 중앙에서 지방으

로 이전되게 된다. 

그러나 이 부분이 모두 지방에 순증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방소비세는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이양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국세 전체 규모가 줄어들

고, 그에 따라 내국세에 연동되어 지방으로 지원되고 있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행정안전부, 2010: 474-475).

따라서 이러한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의 20%에서 20.27%로 

0.27% 상향조정한 것이다. 또한 이 재원을 자치단체의 재원에서 보전하도록 지방

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18.97%로 0.27% 하향조정하였다. 

<표 5-13>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세수변동 규모

(단위 : 조원)

구 분 중 앙
일반 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소 계 수도권 비수도권

① 지방소비세 도입 △2.47 2.47 0.81 1.66 -

②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교부세 

   자연감소(지방교부세+지방교육

   재정교부금)

0.95 △0.47 △0.01 △0.46 △0.48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 인상

   (20% → 20.7%)
△0.37 - - - 0.37

④ 지방교부세율 유지

   (19.24%→18.97%→19.24%)

-

(0.36)

-

(△0.36)

-

(△0.01)

-

(△0.3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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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중 앙
일반 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소 계 수도권 비수도권

⑤ 시도세 전출금 자연증가 - △0.13 △0.06 △0.07 0.13

⑥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 - △0.30 0.30 -

⑦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변경 - - △0.07 0.07 -

합 계
△1.89

(△1.53)

1.87

(1.51)

0.37

(0.36)

1.50

(1.15)

0.02

(0.02)

   주 : (  )는 당초 정부안

 자료 : 행정안전부(2010).

둘째, 지방소득세, 소비세의 도입으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던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큰 폭의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의미에서 지방자치 역사의 전환점으

로 작용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행정안전부, 2010: 475).

<그림 5-1> 지방재정자립도 변동추이

셋째, 지역간 세수 불균형이 일정부분 해소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2009

년 기준으로 현행 지방세의 수도권 비중은 61%에 해당되고 있지만, 지방소비세는 

32.8%에 해당하여 전체 지방세의 수도권 비중을 60% 이하로 하락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행정안전부, 2010: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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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지방세의 수도권 비중

구분 현 지방세 지방소비세
▶

1단계
(2010년)

▶

2단계
(2013년)

수도권비중 61.0% 32.8% 59.8% 58.6%

 자료 : 행정안전부(2010).

넷째, 현재 20%에 머무르고 있는 지방세의 비중이 점차 상승하는 효과가 있고, 

지방소득, 소비세가 증가함에 따라 재산과세의 비중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재산과

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행정안전부, 2010: 

475). 

<그림 5-2> 국세, 지방세 비중 - 소득, 소비과세 비중

(2) 지방소득⋅소비세 도입방안의 평가

먼저,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세원의 선택, 세수의 구속, 과세권의 귀속을 중

심으로 지방소비세 도입안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이영희⋅김대영, 2009: 

154-155; 최병호, 2010: 4-5).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세원의 일부를 이양 받아서 신설되었으므

로 지방세수구조 개선, 지방세입구조 개선,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책임과 지출책임 

간 괴리 완화, 수도권⋅비수도권 간 재원 불균형완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를 세원으로 하여 분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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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지방소비세는 세수의 충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바람

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2013년에는 5%를 1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므로 

세수의 충분성, 안정성이 제고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증가와 지방세수의 증가

간의 연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진다.

둘째, 지방소비세를 소비지 원칙에 충실하도록 운영하려면 소비지표에 의한 

세수배분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다양한 소비지표가 검토되었지만 민간최종소비

지출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정부에서도 소비지표로 민간최종소비지출

을 선정하고 있으므로 세수귀속에 있어서도 정부안은 지방소비세는 소비지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자치단체간 세수불균형을 우려하여 지역별 가중치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배분방식은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조성한 후, 각 자치단체

의 재정수요를 민간최종소비지출로 측정하여 지역낙후도를 가중치에 의해 반영하

여 배분하는 이전재원으로 볼 수 있다(주만수, 2009). 즉, 소비지표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재정조정기능을 부여한 것으로 지방소비세의 지방세로서의 성격을 훼손

시킨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지방소비세는 시⋅도세로 도입되므로 기초자치단체에는 세수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고 지방교부세만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소비세를 재정보전금의 

재원에 포함시켜 시⋅군의 지방교부세 감소를 보전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

고 할 수 있다.

넷째,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재원 불균형을 완화하

기 위하여 수도권의 지방소비세수 중 일부를 출연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

여 비수도권 시도를 지원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다음 지방소득세 도입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이영희⋅김대영, 2009: 

157-158; 최병호, 2010: 4-5). 

첫째, 지방소득세 도입안을 살펴보면, 2010년에 현행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

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되, 3년간은 현행의 과세표준과 세율

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는 지방소득세라는 세목이 신설되어도 사실상 지

방세수의 변화나 납세자의 조세부담의 변화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2013년부터

는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충하고 국세로부터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하여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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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세 법인세할, 소득세

할을 독립세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결국, 2010년에 도입된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라는 명칭의 세목만 신설되었을 뿐, 납세의무자인 주민들

의 세부담, 총 세수규모, 자치단체별 세수 분포 등에 있어 지방소득세 도입 전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지방소득세의 중심이 되는 현행 주민세 소득할은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 비례세율로 과세한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정책적 목적으

로 소득세나 법인세의 감세를 결정하면, 자치단체의 주민세 소득할도 자동적으로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도입과 이와 관련된 일련의 제도 신설

에 따라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유

태현, 2009: 43-44).

첫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신설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은 그 규모와 운영방식 등을 고려할 

때 소기의 성과를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 서울, 경기, 인천(수도권)을 제

외한 13개 비수도권이 10년간에 걸쳐 조성되는 3조원 정도의 재원(지역상생발전

기금) 규모를 활용하여 수도권과 견줄만한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

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또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자치단체 조합을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함에 있어 이해관계가 상이한 

시도간의 조화를 장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지역 SOC사업 등 비수도권의 

지역현안 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재정력이 취약한 비수도권의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 

둘째,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에 따라 나타나는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세

입 규모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의 마련이 미흡하다.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순증되는 지방재원(약 1.4조원)의 30% 정도(0.5조원)를 재정보전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몫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초자치단

체에 따라서는 오히려 총세입이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세입 변동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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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방세 세수 신장성 강화의 한 축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는 아직 온전한 

틀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소득세는 현행 주민세 

소득할(사업소세 종업원할 포함)의 명칭을 변경하는 수준에서 도입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지방소득세는 세수 확충기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과세자주권 행사에

도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보다 발전적인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2) 지방세 세목 체계의 간소화 평가

그 동안 ｢지방세법｣은 세목 수는 국세와 유사하면서도 단일법으로 되어 있어 

세목별 부과⋅징수 규정, 경감 규정 등을 하나의 법령에서 다루어야 했기 때문에 

복잡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지 못하는 지적을 받아 왔다. 따라서 지방세 분법은 

복잡한 ｢지방세법｣을 기능별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정리함으로써 납세자 등 수요자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

이 될 수 있다고 본다(이영희, 2010).

분법화된 ｢지방세법｣의 기본취지는 지방세목을 16개에서 11개로 대폭 축소 

및 통⋅폐합하여 세목을 간소화하면서 지방세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데 있다. 

지방세는 세원이 열악하다보니 그 동안 동일한 세원에 중복과세하거나 세수보다 

징세비용이 더 큰 세목도 그대로 두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

서 이러한 측면에서 분법화된 ｢지방세법｣은 지금까지 지적되어 왔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이영희, 2010).

그리고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세목 체계의 간소화는 지방세제의 단순

성,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납세의 세부담 인식을 명확히 하여 조세의 가격기능을 

활성화하고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감소시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3) 신세원 발굴 등을 통한 선택적 과세 확대 평가

신세원 발굴 등을 통한 과세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아직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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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국세와 지방세 합리적 조정의 효과성 평가 결과

과 제 분 야 추진계획 추진실적 평 가

국세와

지방세

합리적

조정

지방

소득세, 

소비세 

도입

지

방

소

비

세

부가가치세 10% 이양

- 1단계 : 5% 이양

         (2010년)

- 2단계 : 5% 추가 이양

          (2013년)

권역별 가중치 적용

- 부가가치세수의 5%

- 시⋅도별 민간최종소비

  지출에 권역별 가중치 

  적용

- 지방교부세율 0.27% 

  인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을 교부율 0.27% 인상

- 재정보전금 재원에 포함

-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 국세인 부가가치세

  의 세원 일부를 이양 

  받아 도입함으로써 

  지방세수구조의 개선, 

  지방세입구조 개선,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불균형 완화 등

  에 기여

지

방

소

득

세

1단계 : 소득할 주민세 

     → 지방소득세

2단계 : 과세자주권 구현

 을 위한 합리적 보완 

 방안 마련

-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

  소세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 도입

- 현행 과세표준과 세율 

  유지

- 지방소득세라는 세목

  만 신설되었을 뿐, 

  지방세수의 변화, 

  납세자의 세부담 등의 

  변화가 없음(2013년 

  2단계 추진 계획)

지방세 

세목 체계의 

간소화

현행 16개 지방세목

 → 11개 세목으로 축소

- 지방세법 분법 :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

  세특례제한법

- 현행 16개 세목 → 11

  개 세목으로 축소

- 단일법인 지방세법을

  3개로 분법화하고, 

  지방세목을 축소함

  으로써 지방세 운영 

  구조의 효율성 제고

신세원 발굴 

등을 통한 

선택적 과세 

확대

탄력세율 제도 확대

선택적 과세제도 확대

-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

  (‘10.4 지방세법개정안 

  행안위 상정), 공동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등 신세원

  발굴 추진 중

- 신세원 발굴을 위한 

  계획이 아직 추진 

  중에 있음

2.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통교부세의 경우 지역개발 수요의 비중을 30%로 상향조정하면서 일반행정, 사

회문화복지 분야의 비중은 다소 감소하게 되었지만 경제개발 분야의 비중이 확대되

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일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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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경제개발분야 비중 확대

(단위 : 조원, %)

구분 계 일반행정 사회문화복지 경제개발

2009년(A) 100(56.8) 30.0(17.0) 40.0(22.7) 30.0(17.1)

2008년(B) 100(55.1) 35.1(19.3) 40.0(22.1) 24.9(13.7)

증감(A-B) - △5.1(△2.3) (0.6) 5.1(△3.4)

 주 : 경제개발비 측정항목 - 지역경제비, 지역개발비, 도로교통비, 도로개량비, 농림수산비

그리고 정부는 2008년부터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을 대폭적으

로 단순화하였다. 2007년까지 모두 9개 항목에 26개 세항목을 두었으나, 2008년

부터는 일반행정비, 문화환경비, 사회보장비, 경제개발비 등 4개 항목에 17개 세항

목을 두고 있으며, 2010년에는 4개 분야 16개 세항목으로 단순화하였다. 이 과정

에서 기준재정수요액의 합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표 5-17> 기준재정수요액의 구성요소별 변화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기준재정

수요액 

35,901,111

(100.0%)

37,405,729

(100.0%)

39,501,718

(100.0%)

46,358,321

(100.0%)

54,483,407

(100.0%)

54,913,878

(100.0%)

기초수요
34,106,883

(95.00%)

33,138,769

(88.59%)

34,959,873

(88.50%)

40,140,756

(86.59%)

45,590,090

(83.68%)

46,803,994

(85.23%)

보정수요
1,775,368

(4.84%)

4,499,462

(12.03%)

4,507,199

(11.41%)

6,126,252

(13.21%)

8,834,279

(16.21%)

8,024,792

(14.61%)

인센티브
18,860

(0.05%)

-232,502

(-0.62%)

34,646

(0.09%)

91,313

(0.20%)

59,038

(0.11%)

85,092

(0.15%)

자료: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 각 년도.

또한, 자치노력 반영을 위한 인센티브 항목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7

년에 도입된 자체노력 반영 인센티브 제도는 수요인센티브 3항목, 수입인센티브 

1항목으로 출발한 후 매년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의 인센티브 항목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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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수요 인센티브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2008년의 4개 항목

에서 2009년에 8개 항목, 2010년에 10개 항목으로 매년 평가 항목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2009년에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예산 운영, 지역경제활성화 

성과 등이 추가되었으며, 2010년에는 다시 행사⋅축제성 예산운영 항목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 지원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재정 운영에 있어서 건전성과 정부 시책의 수용성

을 평가하여 반영하는 항목을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송상훈 외, 2010: 68). 

이러한 변화는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와 책임성 확보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분을 100% 보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며, 보통교부세가 모든 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 

수준의 기본적 행정수행 경비를 산출하고 지방세 등 일반재원수입으로 충당 할 수 

없는 부족분을 일반재원으로 보전해 주는 재원임을 감안할 때 개선이 필요한 실정

이다. 

둘째, 특별교부세의 경우 재해의 복구소요 예산만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재해예방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해 취약지역 등에 사전 예

방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또한, 특별교부세의 배분 기준, 배분 사유, 배분 내역 

등 집행 실적을 공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배분으로 불리던 

특별교부세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특별교부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분권교부세는 2005년도에 도입하여 200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

고, 이후 보통교부세로 통합하기로 하였으나, 2014년까지 5년간 운영기한을 연장

하기로 하였다. 이는 보통교부세로 통합시 지방이양사업 사회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지역간의 사회복지서비스의 불균

형 등이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시간적 기한을 마련하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분권교부세 대상사업(149개)에 대하여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였

다. 구체적으로 관계 부처의 방침에 의거 이미 통합 운영되고 있는 사업, 현재 추진

되지 않는 사업 등은 통폐합하고, 사업별 수요와 무관하게 인구수 및 재정력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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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의거 산정이 이루어지는 일반수요는 폐지하고, 국고보조방식의 형태를 띠고 

있는 특정수요의 과다한 비중의 재원을 축소하였다. 이러한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구조조정의 2010년도 제도개편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 개정과 이를 근거로 2011년도 분권교부세 산정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

만, 지난 5년간 분권교부세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대상사업 구조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다소나마 사회복지수요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좀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분권교부세를 개편한 것은 제도 시행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리고 향

후 보통교부세 통합이 예정된 상황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지

방분권촉진위원회, 2010: 137). 그러나 분권교부세의 기간 연장은 국고보조사업

의 지방에 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며, 5년후 

분권교부세 제도의 개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지역발전교부세의 신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들과 연계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분권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도로보전

분에 기한 만료에 대응 차원으로 신설하고자 하였던 것이 도로보전분은 2011년까

지, 분권교부세는 2014년까지 기간이 연장되었다.

<표 5-18>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의 효과성 평가 결과

과 제 분 야 추진계획 추진실적 평 가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보통

교부세

지역경제 수요비중 

상향조정

 - 09년 24.9% 

→ 30%

- 경제개발분야 비중  24.9% 

  → 30%상향조정

- 보통교부세 수요 산정시 

  정부예산 증가율 반영

-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 

  개선

- 자체노력 반영을 위한 

  인센티브 항목 추가

- 경제개발 분야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일반행정, 

  사회문화복지 분야의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음

-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을 

  단순화하면서 기준재정

  수요액의 합이 증가함

- 자치노력 반영을 위한 

  인센티브 항목 강화를 

  통해 지방재정 건정성, 

  책임성 확보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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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분 야 추진계획 추진실적 평 가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특별

교부세

성과, 시책수요 신설

 - 지역현안, 재해

   대책(현재)    

   → 지역현안, 

   재해대책, 성과 

   시책수요

- 재해예방사업 지원 근거 

  마련

- 시책수요 신설

- 배분내역 공개 및 사후관리 

  강화

- 기존 재해 복구 사업만 

  가능하던 것에서 재해 

  취약 지역 등에 사전 

  예방사업이 가능해짐

분권

교부세

분권교부세

제도 개선

- 2014년까지 5년간 기한 

  연장

-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구조 

  조정(사업의 통폐합, 일반

  수요 폐지 등)

- 기간 연장은 국고보조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5년 후 분권교부세 

  제도의 개편에 대한 대책

  이 필요함

지역

발전

교부세

지역발전교부세 신설

추진

 - 분권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도로

   사업보전분의 

   기한 만료와 

   사업 미종료에 

   따라 지역발전

   교부세 신설 

 -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재원 

   등으로 검토

- 분권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도로사업보전분의 기간 연장

- 분권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도로사업보전분의 기간 

  연장으로 신설되지 못함

3. 지방재정의 투명성⋅건전성 제고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

도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혼란이 제기되었던 채권회계, 채무회계, 공유재산회계 등 분야

에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간의 개념차이 조정,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지침을 개선

하여 결산서식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예산회계결산서와 재무회계결산서 간의 차

이를 조정하였다. 

이는 복잡한 회계정보가 인식기준에 따른 차이에 의하여 더욱 복잡해지는 현상

을 막고,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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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통합결산보고서 모델의 수립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보고서의 결산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중복이나 상호모순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지방재정법｣ 결산 규정을 보면, 예산회계의 결산과 재무회계의 결산을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제도에서 산출되는 정보를 어떤 범위로 보고할 것

인가에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

과의 조정과 체계화에 문제가 있어 결산보고서, 결산시기, 결산 검사 등에 있어 

중복되거나 상호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러한 이중적인 결산보고체

제는 성과측정과 평가에 있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김진동, 2010: 

45-46). 그러므로 기존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재무보고서의 결산체계의 통합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표 5-19> 지방재정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의 효과성 평가 결과

과 제 분 야 추진계획 추진실적 평 가

지방재정의 

투명성⋅
건전성 

제고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개선

-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 간의 차이 조정 및 

  중복해소

- 재정상태와 재정운영결과,

  회계책임성 분야에 대한 

  분석지표 개발, 재무분석

  지표 공시

- 이원적인 예산회계결산서

  와 재무회계결산서의 

  결산체계 일원화

-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지침 개선을 통해 예산

  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

  조정방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 재무분석

  지표 개발

- 통합결산보고서 모델 마련

- 이중적인 결산보고 

  체계를 개선하여 

  중복이나 상호모순

  문제점이 개선됨

제4절 개선 과제

1.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구조는 재원의 중앙편중성, 낮은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세 

세수 신장성의 미흡, 자주재원 확충의 제약 등으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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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하는 재정수요를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러므로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간 

세원 재배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충을 모색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충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방세수의 증대를 위해서는 현행 지방세제의 구조를 개편하여 세수 신장성

을 제고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해야 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첫째, 현재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과표 등을 변경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각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

여 발굴한 신세원에 대해서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하여 과세할 수 있는 

법정외세목 신설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

분권의 중요한 요소인 자주성의 측면에서 지방은 지방세에 대한 세율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중앙과 지방간, 광역과 기초 간에 동일한 세원을 공유하면

서 그것에 대해 공동 과세하는 공동세 제도의 도입을 늘려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보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기반을 확대해 주어야 한다. 넷째, 중

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감면의 축소와 정비가 이

루어져야 한다. 각 종 정책목적을 구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
감면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다섯

째, 현재 목적세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가 채택하고 있는 임의세제도49)를 활성

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송상

훈, 2007: 32-33; 유태현, 2009: 31-32).

다음으로, 지방소득세와 소비세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세 세수의 안정성과 

신장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현행 지방세제는 재산과세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세

수신장성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취약하며, 점증하고 있는 지방재정수요에 대해서도 

49) 임의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에 의해 특정 세목의 과세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 

과세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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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소득세와 소비세의 도입은 지방의 자주재

원의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의 구조를 개선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지방의 세수부족 현상

과 세수불균형의 완화 등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확충은 늘어나는 지역의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

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 세수증대로 연계될 수 있는 방향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과 같은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제는 세수의 

신장성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방세의 신장성 담보를 위해서는 현행 

지방세제의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연계하여 개편되어야 한다. 새로

운 지방세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지방세의 과표 내지 세율을 변경하게 되면 그 파급

효과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적지 않은 변

동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

비세가 도입되면서 지방교부세율은 19.24%에서 18.97%로 인하되었으며, 지방교

육재정교부금도 감소되었다.50) 지방세제의 개편은 직접적으로 지방세수의 변동을 

초래하지만, 간접적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포함한 여러 지방재정 관련 제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에 있어서 부족재원의 보전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

균등을 완화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즉 조세재원의 중앙 집중, 지역간 세원의 불균

형 등으로 인해 필요한 재원을 지방세로 충당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함에 따

라 중앙과 지방간, 지역간 재원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교부세는 이러한 재

원보장의 기능과 형평화 기능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한다. 

50) 지방소비세 도입의 경우는 이러한 변화로 인한 재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은 

20%에서 20.27%로 인상하였으며, 동시에 지방소비세를 재정보전금 재원에 포함시킴으로써 지방교부세 

감소를 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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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급증하는 재정수요로 인해 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교

부세의 재원보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자치단체의 재원부족분

이 100% 지원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재원보장의 기능이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의 형태로는 산정할 수 없는 행정상, 재정상의 수요

가 발생하는 경비에 가산해 주는 보정수요액이 지나치게 많은 등 산정과정이 지나

치게 복잡하고, 산정방법의 합리성이나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므로 지방교부세가 재원보장과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간 경쟁과 성과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행정안전부, 2010: 455). 지방교부세의 인센티

브 제도는 재원사용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기능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주재원 중심

의 지방재정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유인장치로써 중요한 기능을 한다(윤석완, 

2008: 17). 

그러나 현재 인센티브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체노력 부문이 별도로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기준재정수요액이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

문에,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체노력 항목을 

기초수요와 보정수요 항목과 분리한 후, 자체노력 수요액과 수입액을 차감한 금액

을 자체노력분 재정부족액으로 산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배인명, 2010: 

12). 

둘째, 분권교부세의 기간 연장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에 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므로, 5년후 분권교부세 제도의 개편에 대

한 대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분권교부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재분류하여 재원

조달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지방사무의 성격의 사업은 보통교부세로 통합하고, 

국가 위임사무인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으로 환원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모든 사업을 포괄보조금화하거나, 사회복지교부금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들을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재원의 성격과 정책 목적에 따라 지방교부세 제도를 재설계하여 보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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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

부세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별제도 간 기능 중복, 한시적 운영, 별도 운영 등 다소 

복잡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교부세 제도의 체제를 개편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제고 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발전교부세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교부세 틀 내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킬 수 있는 장치들

이 있다.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인 경제개발비와 부동산교부세, 보

통교부세의 도로보전분, 특별교부세, 그리고 분권교부세의 일부 등이다. 그리고 지

방교부세 틀 밖에서는 국가균형특별회계의 지역발전계정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분리 운영되는 제도들을 연계,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개별적으로 운영함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3. 지방재정의 투명성⋅건전성 제고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회계 책임성,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

부회계제도의 개혁으로 2007년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되었고, 그 

후 2009년에는 시행 후 발생한 문제점들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지방재정에 뿌리내리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

전성 제고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선행되

어야 한다(행정안전부, 2010: 469-470). 

첫째, 원가회계준칙 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원가계산 및 이러한 분석정보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원가계산준

칙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성과 지향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성과관리로의 진전이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국가회계 및 기업회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유

용한 원가계산준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초자산 및 부채 평가기준이 재정립 되어야 한다. 실무적 편의성과 비교

가능성을 이유로 한 현재의 평가기준은 신뢰성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보의 활용가능적 측면에서 볼 때도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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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측면이 존재하므로, 내부관리 목적으로 공유재산, 물품, 채권, 채무 등과 복식부

기 자산⋅부채가 하나의 체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원화하는 방안 정립이 필요하

다. 또한 외부공시 목적으로는 정보이용자가 수용할 수 있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평가기준 정립이 요구된다. 

셋째,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민간의 경우 기업회계 

기준 제⋅개정을 전담하는 회계기준원이 존재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 

제도인 정부부문의 경우 지방회계기준, 회계처리지침 등 관리를 정부가 전담하여 

전문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제도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제3의 기구가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5절 소 결

자치재정권 확충에 대한 역대 정부의 노력은 자주재정의 수준을 제고하는 동시

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문민정부 시기에는 

재정배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노력보다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지방자

치단체의 자구적 노력이 보다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각종 경영사업의 

추진을 통해 자체수익을 확대하는 노력들이 경주되어 왔다. 

이후 국민의 정부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정책적 개선을 통해 재정배분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가장 특징적인 제도 개선은 교부세율의 인상을 들 수 있다. 

1999년 12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1983년부터 시행되어 온 지방교부세율

을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안정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간

의 재정편차를 극복하는데 일정수준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금창호, 

2009: 17). 한편, 참여정부 정부에서는 2006년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19.24%로 인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한 재정을 보전해주기 위하

여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의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

세도 신설하여 운영하였다. 

이와 같이 과거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과 마찬가지로 현 정부에서도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정책적 개선이 추진되었다51). 현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하여 

추진한 정책으로는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 지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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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투명성, 건전성 제고 등 3개 과제이다.

첫째,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도입, 지방

세 세목 간소화, 신세원 발굴 등을 통한 선택적 과세 확대 등이 추진되었다. 둘째,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으로 지방교부세의 법정율 인상, 특별교부세 제도 개선, 

지방양여금 도로보전분 기간 연장, 지역발전교부세 신설, 분권교부세 기한 만료에 

따른 제도 개선 등이 추진되었다. 셋째,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하

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개선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현 정부의 자치재정권 확충을 위한 추진 과제에 대해 지금까지의 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조치에서는 지방소비세와 소득세가 

도입되었으며, 지방소비세의 경우 우선 부가가치세의 5%가 이양되었으며 2013년 

5%를 추가 이양하기로 하였다. 이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세원 일부를 이양 받아 

도입함으로써 지방세수구조의 개선, 지방세입구조의 개선. 자치단체간 재원불균형 

완화 등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

방소득세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라는 세목

만 신설되었을 뿐, 지방세수의 변화, 납세자의 세부담 등의 변화는 도입 전과 동일

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013년부터 실시 예정인 지방소득세의 2단계 추진계획

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세 세목 체계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

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로 분법 되었으며, 세목체계도 현행 16개 세목

에서 11개로 축소되었다. 이는 단일법인 ｢지방세법｣을 3개로 분법화하고, 지방세

목을 축소함으로써 지방세 운영 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신세원 발굴 등을 통한 선택적 과세 제도의 확대 방안은 아직 추진 중에 있다. 

51) 현 정부의 지방분권의 주요과제는 4개 분야의 20개 세부과제로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과 

기능 재배분을 위한 사무구분체계 개선 등 5개 과제, 둘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등 3개 과제, 셋째,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 강화 등 6개 과제, 넷째, 관계기관 상호간 협력확

대와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계 강화 등 6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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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에서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지역경제의 수요 비중

이 24.9%에서 30%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이 개선되고, 자

체노력 반영을 위한 인센티브 항목이 추가되었다. 경제개발 분야의 비중이 확대되

면서 일반행정, 사회문화복지 분야의 비중이 다소 감소되었다. 반면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을 단순화하면서 기준재정수요액의 합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자치노력 반영을 위한 인센티브 항목을 강화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책임성 확

보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별교부세의 경우에는 시책수요가 신설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재해 복구 

사업만 가능하던 것에서 재해 취약 지역 등에 사전예방 사업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또한, 2010년 보통교부세로 통합되기로 되었던 분권교부세는 2014년까지 5년간 

기한이 연장되고 분권교부세의 대상사업의 구조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간 

연장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5년후 분권교부세 제도의 개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발전교부세의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분권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도로사업분의 기간 

연장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셋째,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개선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작성 지침개선을 통해 예산회계와 재

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재무분석지표가 개발

되었다. 또한 현행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회계결산서와 재무회계결산의 

결산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통합결산보고서의 모델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이중적

인 결산보고 체계의 개선은 중복이나 상호모순의 문제점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현 정부의 자치재정권 확충에 대한 분권 정책은 정권초기 국정지표

에서 목표로 제시되었던 정책들이 상당부분 실행되고 있어 추진 실적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지방소득세와 지

방소비세의 도입은 과거 정부들과는 차별화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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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현재 세계 각국은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라는 환경변

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체제로부터 탈피하여 

지방정부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권 초기 100대 

국정과제에 ‘지방분권의 확대’를 중심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기존 ｢지방분권특

별법｣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대통령소속 지방분권

촉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강력한 지방분권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하

여, 중앙정부 및 소속기관과 학계의 견해가 상반되고 있는 실정인데, 중앙부처와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의 

학자 및 연구자들은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들 가운데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 자치재정권의 확충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하여, 

계획(목표) 대비 실적을 살펴보는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평가 결과, ⅰ) 사무이양 분야에 대해 

총 3,365건의 국가사무 지방이양을 계획하였으나, 1,178건에 대한 이양사무 확정

이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4건만 이양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ⅱ)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 체계 분야에 대해서는 위임사무 폐지 및 이양의 노력이 원활히 이루어지

지 않았고, 명확한 사무배분의 기준과 원칙 재정립에 따른 지방이양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에 대한 평가 결과,  1단계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 이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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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이양에 따른 인력과 재원이 이양되었으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단위사무 중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가 이양된 것이며, 2단계 정비대상에 대한 추진계획은 아

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로 자치재정권의 확충에 대한 평가 결과, ⅰ) 국세와 지방의 합리적 조정 

분야에 대해 지방소비세 도입과 지방세 세목체계의 간소화는 다소 원활히 추진된 

반면, 지방소득세 도입 및 신세원 발굴 등을 통한 선택적 과세 확대는 지방세수 

및 납세자의 세부담에 변화가 없거나 아직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ⅱ) 지방

교부세 제도 개선 분야에 대해 특별교부세 부분에서는 재해취약지역 등에 사전예방

사업이 가능해지게 된 반면,  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지역발전교부세 부분은 지

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책임성 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

었다. ⅲ) 지방재정의 투명성⋅건전성 제고 분야에 대해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을 통해 이중적인 결산보고체계가 개선되어 중복 및 상호모순 등의 

기존 문제점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 향후에 소기 계획한 바

를 충실히 집행해 나가기 위한 분야별 개선과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측면에서, 사무이양에 따른 단위사무별 소요

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가칭)사무이양 재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고, ｢헌법｣상 새로운 ‘지역정부’를 제도화함으로

써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사무배분 체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권한배

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국회 및 중앙정부가 보충성원칙을 지키지 않

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에 규범적 

통제를 위한 권한쟁의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 측면에서, 1단계로 결정된 이관조치내용

과 2단계로 추진될 계획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이관

된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전문적인 업무들을 수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시하여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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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자치재정권의 확충 측면에서, ⅰ)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

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고, 지방소득세⋅소비세의 기

능을 강화하여 지방세 세수의 안정성과 신장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연계하여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ⅱ)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

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경쟁과 성과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분권교부세의 기간 연장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기 때문

에 5년 후 분권교부세 제도의 개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재원의 성격과 

정책 목적에 따라 지방교부세 제도를 재설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지방재정의 투명성⋅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원가회계준칙 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고, 기초자산 및 부채 평가기준이 재정립 되어야 할 것이며,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당초에 현 정부에서 계획한 지방분권정책이 향후 보다 실질

적으로 집행되어 나가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에도 커다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가운데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

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 자치재정권의 확충이라는 세 가지 분야에 국한

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유관 기관으로부터 자료 획득이 

용이하지 못하였다는 점, 명확한 지표 선정에 의한 평가가 수행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의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향후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명확한 평가지표 개발, 풍부한 자료의 동원 등에 의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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